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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지식기반 경제사회의 진전과 함께 인적자원개발이 국가의 핵심 정책과제
로 부각되면서 최근 들어 지역 단위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을 활성화하여야 한
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국가의 경제ㆍ사회적 경
쟁력은 지역의 경제ㆍ사회적 경쟁력의 총합으로 나타나고, 지역은 경제ㆍ사
회발전의 핵심 단위이며, 지역발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개발이 중심 정책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세계은행,
OECD, UNESCO 등 국제기구에서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지역 발전 전략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고, 영국, 아일랜드, 핀란드 등 선진국들은 1990년대에 지
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추진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관련 내용을 인
적자원개발기본법 에 규정하고, 부산, 광주 그리고 충청북도를 지역 인적자원
개발 시범지역으로 선정ㆍ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 인적자원개
발의 개념이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지역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기획ㆍ추진해 본 경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지역혁신체제의 구축ㆍ운영을 통한 인적
자원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혁신체제 모
형 및 이를 이용한 인적자원개발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방안 및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다. 지역 인적자원개발 방안을 지역혁신체제 개념에 기
초하여 개발하고, 지역혁신체제를 통한 인적자원개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행정 조직체계, 법ㆍ제도의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논의ㆍ제안된 정책방안들이 우리
나라 지역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수립ㆍ집행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연구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고 정책방
안 개발에 도움을 주신 정부 관계관, 지역사례연구에 참여하신 대전, 울산,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
2002년 11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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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1. 연구의 개요
국가 인적자원개발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과
의 유기적인 연계 하에 추진될 때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오늘날
과 같은 다원화ㆍ지방화ㆍ네트워크화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에서 중앙정
부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획일적 적용은 지역별 인력수급 및 경제발전의
부조화ㆍ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 적용
시 개별 지역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고, 구체적 정책 집행 시 관련
지역주체(시ㆍ도청, 시ㆍ도교육청, 지방노동관서, 대학, 직업교육훈련기
관, 기업, 중소기업청, 상공회의소, 노조 등) 및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역의 산업 분포, 교육ㆍ훈련 및 R&D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할 때,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의 구축ㆍ운영이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의 하나로 부각
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 연구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ㆍ운영을 통하
여 지역혁신체제 성과 제고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개발ㆍ활용하는 방안
을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혁신체제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체제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방안 및
추진체계 등을 제시하였다.
2.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이 연구에서는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지역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제
고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양성)
ㆍ배분ㆍ활용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역의 종합적 노력이라고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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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지역혁신체제는 지역산업 및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지식
ㆍ기술, 조직발전을 위한 경영개선 방안, 또는 사회혁신방안을 창출ㆍ적
용ㆍ수정ㆍ확산ㆍ보급하는 공공 및 민간부문 기관간의 네트워크라고 정
의하였다.
3.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그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상태이다. 우리나라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실
태 내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경제개발이후 지속되어 왔던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여전히 해
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 인적자원개발이 활성화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
고 있다. 이것이 바로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우수 인적자원이 유출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둘째, 전문, 기술, 행정관리직과 같이 근로조건이 양호하며 미래 전망
이 밝은 소위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가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집중되
어 있는데, 이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력 격차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
을 뿐만 아니라 지방 우수 인적자원의 탈지방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셋째, 우수 인적자원의 수도권 집중이 노동시장 측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우수한 학생이 지방대학을 외면하고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고 있
어, 인적자원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지방의 역할이 제약되는 상황이 나타
나고 있다. 이렇게 지방대학의 인적자원개발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지역
혁신체제의 구축이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넷째,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중소기업
청 등 정부의 각 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의 주도하에 기
획·추진되고 있는데, 구심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간의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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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부재하여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
다. 중복투자, 일관성 부재, 통합성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중앙부처와 지방조직간의 관계가 기획과 집행기능으로 나뉘어
져 지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이 하향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
책의 기획 및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역 단위에서의 인적자
원개발 관련 전문성의 축적이 저해되고 있다.
여섯째, 지역의 인력공급 시스템이 지역 산업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
고 있다. 이는 앞서 지역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주체들의 파트너쉽이 활
성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역내 교육훈련시장
이나 노동시장 관련 정보의 생성 및 제공에 필요한 지역기반의 종합 정
보 인프라의 구축이 미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4.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사례
최근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 구축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전략이라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
로 지역내 경제ㆍ사회환경의 기본요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 인적
자원개발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루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요오크셔 지역과 덴마크의 외레쥰드 지역, 그리고 미국의 알라바
마주의 지역혁신체제구축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사례는 그 좋은 예로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RIS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지방정부 등 지역내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지역의 생산과정이나 새로운 기술의 창출, 도입, 확산과정에서
상호 협력하여 상승작용을 함으로써 지역의 혁신역량을 최대화하고 지
역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역내 연결망이다. 이러한 RIS는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가 된다. 지역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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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제는 산업생산체계가 중심이 되어 과학기술체계, 기업지원체계가 서
로 접합되어 하위시스템을 구성하고 이 하위시스템을 직ㆍ간접적으로
연계하는 기관 및 제도가 상위시스템으로 존재한다. 또한 상위시스템구
성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혁신체제의 효율성이 배가된다.
둘째,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에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
여야 한다. 따라서 지역혁신체제를 운영하는 지역혁신주체는 지역의 상
황을 고려하여 미래 장기비전을 제시하여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
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산업의 구조 재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역내 혁신주체들간의 의사를 공유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프로그
램을 공동개발할 수 있는 영국의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y; RDA)이나 미 알라바마주의 알라바마개발청(ADO)과 같은 지역
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을 통
하여 지역혁신 주체들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지역혁신
주체간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추진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5.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방안
어느 특정지역의 지역혁신체제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지역의 지역혁신체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지역의 지역혁신체제(개념)의 존재 여부, 해당 지역 지
역혁신체제의 구성 기관ㆍ조직 및 관련 제도ㆍ법령, 해당 지역 지역혁신
체제의 leadership, 현재 실시 중이거나 계획 중인 구체적인 지역혁신체
제 프로그램 사례, 그리고 해당 지역 지역혁신체제 구축ㆍ운영의 종합적
인 성과 평가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지역의 교육ㆍ
연구와 지역산업과의 관계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지역 산업기반의 변화 다시 말해, 지역 산업구조의 변화 방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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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로 지역의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 localized institutions)의 존재 여부 및 그 영향력을 파악
하여야 한다. 관련 조직간 netw ork 구축 정도 (eg. 기업과 대학ㆍ전문대
학 또는 기업과 연구소간 협력 관계,...), 기업 경영자, 대학 교수 등의 조
직간 netw ork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
울러 상기 분석에 기초하여 지역혁신체제를 구성하였을 경우 각 구성
기관의 역할을 미리 규정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상기 고려사항에 기초하여 대전, 울산 그리고 제주 등
3개 지역의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방안을 각 지역 발
전연구원에 연구를 용역 의뢰하여 모색하였는 바, 공통적인 방안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서는 우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혁신체제 모형을 설정ㆍ
운영하는 것이 긴요하다. 지역혁신체제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모
형은 구성기관간 network 구축 형태와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나
타날 수 있다. 정책의 핵심은 이러한 구성기관들의 이해를 상호
최대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혁신체
제 모형들이 구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각
종 유인책을 강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혁신체제를 지역 주체적으로 구축ㆍ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 및 기능의 지방 이양ㆍ위임을 확대할 필요
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의 단계적 지
방 이양 및 국립대학의 공립화 추진, 연구ㆍ개발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참여 범위 확대, 그리고 산업기술정책과 연구ㆍ개발정책 재원의
지방 이양 추진 등과 같은 정책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
지역혁신체제 구성 기관의 운영 행태, 이들간의 상호작용 방식 등은
혁신(건설적ㆍ협력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법, 규제, 사회ㆍ
문화적 규범 등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법, 규제, 사회ㆍ
문화적 규범 등을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환시킬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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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럴 경우 지역혁신체제 구성기관간 지식, 정보, 다른 자원들의 상
호 교류ㆍ협력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새로운 혁신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6.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
지역 인적자원개발 추진 체계 설정·운영의 기본 방향으로 1)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혁신체제의 구축, 2) 지역개발전략과 연계된 인적자원
개발 전략의 수립ㆍ추진, 3) 현실을 고려한 단계적ㆍ점진적 추진, 4) 지
방자치단체장의 리더쉽 발휘, 그리고 5) 유관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활
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는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정
립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분업(division
of labor)체제 구축,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ㆍ위임 활성
화, 국가 인적자원개발과 지역 인적자원개발간의 정책조정 강화, 지방자
치단체 내 기관간 협력과 기관들의 기능 재정립,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정책방안으로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 체제 정비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 총
괄·조정 조직 구성, 정책과정에 각 주체의 참여 보장 및 이들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세 번째 정책방안으로는 지역혁신
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체제의 개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의 산ㆍ학ㆍ연 협력체제 구축 유도 및 지원, 지역 혁신능력 향상의 주체
로서의 교육기관 역할 강화, 대학 중심 지역혁신시스템 구축ㆍ운영,
시·도청의 지방대학에의 지원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
정책방안으로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재정 확보와 배분 기제의 변경
을 제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역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정 통합 관리
및 조정, 조세 및 재정배분 체계의 개편 등을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제
시하였다. 다섯 번째 정책방안으로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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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정보 인프라 구축, 인적자원개발 평가체제 고
도화, 법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지역혁신 정책에 관한 정보 교류망 구
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인식
강화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
램 추진, 지방 공무원의 인식 전환과 역량 강화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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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첨단 과학 및 정보ㆍ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이로 인한 산업 및 직종
구조의 빠른 변화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전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학 법칙을 깨는 수확체증의 법칙 적용, 공간개념의 소
멸, 실시간 경제의 구현 등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경제ㆍ사회 운영 패
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대변화의 핵심요인은 바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개인, 조직 및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지식과 기술이
사람을 통하여 창출, 확산, 보급, 활용된다는 점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
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OECD 선진국이 일찍부터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부
조직 및 제도를 개편ㆍ정비하면서 자국의 교육ㆍ훈련 및 R&D 체제 개선에
힘써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개발ㆍ
활용ㆍ관리하는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2000년 1월 3일 김대중
대통령은 민ㆍ관 합동 시무식에서 국가 인적자원 통합 관리의 중요성을 강
조하면서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교육ㆍ훈련, 문화ㆍ관광, 과학,
정보 등 인력개발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 하도록 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정부는 2001년 1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고 그 장관을 부총리
로 승격시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하여 인적
자원개발 관련 정부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하였다. 2001년 12월 17일에는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마스터플랜인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사람, 지식, 그리고 도약」을 공포하였고, 2002년 8월에는 인적자원
개발기본법 (법률 제6713호)을 제정ㆍ공포하였다.
국가 인적자원개발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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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인 연계 하에 추진될 때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다원화ㆍ지방화ㆍ네트워크화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에서 중앙정부 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획일적 적용은 지역별 인력수급 및 경제발전의 부조화ㆍ불균형
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 적용 시 개별 지역의 특성
을 조화롭게 반영하고, 구체적 정책 집행 시 관련 지역주체(시ㆍ도청, 시ㆍ도
교육청, 지방노동관서, 대학, 직업교육훈련기관, 기업, 중소기업청, 상공회의
소, 노조 등) 및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역의 산
업 분포, 교육ㆍ훈련 및 R&D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
할 때,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의 경제ㆍ사회적 경쟁력은 지역의 경제ㆍ사회적 경쟁력의 총합으로
나타나며, 지역은 경제ㆍ사회발전의 핵심단위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지역이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이 갖고 있는 공동체 특성을 살
려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화 시대, 지식기반사회에서 개인, 조직 또는 국가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지식ㆍ정보ㆍ기술의 효율적인 전파ㆍ보급ㆍ공유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
다. 실험실에서 연구ㆍ개발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부가가치가 큰 상품화한
다든가 유용한 지식ㆍ기술을 기업과 기업간 전파ㆍ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이러한 지식ㆍ기술의 전파ㆍ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관련 주체간 네
트워크 구축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Networking이 가장 효과적으로 구축ㆍ운
영될 수 있는 단위가 지역이라 할 수 있다(Morgan, 1997). 지역의 물리적 근
접성(physical proximity)은 지식ㆍ기술의 창출ㆍ전파ㆍ공유 관련 주체간의
연계ㆍ협력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인적자원개발과 이를 촉진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의 구축ㆍ운영이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지역혁신체제는 지역산업 및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지
식ㆍ기술, 조직발전을 위한 경영개선 방안, 또는 사회혁신방안을 창출ㆍ적
용ㆍ수정ㆍ확산ㆍ보급하는 공공 및 민간부문 기관간의 네트워크라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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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단위 산ㆍ학ㆍ연ㆍ정간
협력체제의 구축 논의도 지역혁신체제를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지역혁신체제 구성기관간 상호작용(공동연구, 인력교류, 상호학습 등)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방안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한
관련 분야의 인적자원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지역혁신체제는 연구ㆍ개발체
제, 교육ㆍ훈련체제, 생산ㆍ판매체제, 재정체제, 공공정부(법ㆍ규제ㆍ제도)체
제 등 여러 개의 하위체제(subsystems)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하위체제
별로 필요한 인적자원을 양성ㆍ활용하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위
체제의 구성주체간 상호작용ㆍ학습과정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방안
이 구체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때, 지역혁신체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
게 된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연구에서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ㆍ운영을 통하여
지역혁신체제 성과 제고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개발ㆍ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혁신체제 및 지역 인적자원
개발체제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방안 및 추진체계 등을 제시하
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가. 지역 인적자원개발 및 지역혁신체제의 개념 규정
이 연구의 핵심 주제어인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규정을 위하여 인적
자원과 지역의 일반적 의미와 개념을 논의하고,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또한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규정이 정책 대상, 정책 주체,
정책 내용, 그리고 정책 추진방식 등에 주는 시사점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지역혁신체제의 개념을 연구목적에 맞게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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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국가 인적자원개발 및 지역 균형 발전에의 기여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권
과 도권 등 지역간 경제력의 격차,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지역간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의 불균형,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리더쉽 및 파트너쉽 문제, 지
역실정과 괴리된 중앙정부 정책 기획 및 집행, 그리고 지역산업과 인적자원
개발과의 연계 부족 문제 등을 논의하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지역 인적자원
개발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추출하였다.
다.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 외국 사례 논의
지역혁신체제 구축ㆍ운영을 통한 우리나라 지역 인적자원개발 체제 모형
및 구체적 정책방안 개발에의 유의미한 시사를 얻기 위하여 지역 단위 인적
자원개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국 사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
으로 지역 혁신체제의 필요성과 목적, 주요 활동 및 성과 등을 분석ㆍ논의하
고, 이에 기초하여 지방정부의 역할, 하위시스템간 연계, 지역혁신주체간 비
전 공유 등의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를 논의하였다.
라. 지역특성에 따른 지역 인적자원개발 체제 모형 개발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방안 모색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3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인적자원개발 체제 모형을 개
발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전ㆍ충남 지역(R&D 단지 중심 지역), 울산ㆍ경남 지
역(산업체 중심 지역), 그리고 제주도 지역(서비스업 중심 지역)을 선정하여,
선정된 지역의 산업ㆍ직종구조의 변화 및 인력수급 변화 분석과 지방자치단
체, 교육청, 대학, 지역연구개발원, 기업체, 노조, 직업교육훈련기관 등과의
긴밀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역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과 관련한 문제를 분
석하고 대안 도출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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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추진
체계 모색
지역 인적자원개발 및 지역혁신체제 개념 정의, 우리나라 지역 인적자원개
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외국 사례 분석, 지역특성별 체제 모형 개발 논
의 등에 기초하여 지역혁신체제의 구축ㆍ운영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일반정
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설정ㆍ운영의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지역 인적자원개발 추진 조직ㆍ기구의
개편, 교육체제의 혁신, 재정확보와 배분 기제의 개선, 지역 인적자원개발 인
프라 구축, 그리고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인식 강화 등의 정책방안을 제
시하였다.
3. 연구 방법
지역 인적자원개발 및 지역혁신체제의 개념 규정, 우리나라 지역 인적자원
개발의 현황 분석, 지역혁신체제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외국 사례 분석 등을
위하여 관련 연구물, 문헌, 통계자료 등을 수집ㆍ분석하였다. 지역 특성별 지
역혁신체제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모형 설정을 위하여 대전, 울산 그리고 부
산발전연구원에 연구를 용역 의뢰하였다. 3개 발전연구원은 각각 지역 특성
에 맞는 지역혁신체제 모형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보고서에 제시
하였다. 3개 발전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의견수렴을 위하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 방안 도출
↓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 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 모색
[그림 Ⅰ-1] 연구내용의 기본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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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 인적자원개발과 지역혁신체제의 개념
1.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가. 인적자원 의 개념 및 특징
일반적으로 조직의 생산성이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자원으로 물
적자원(physical resources), 재무자원(financial resources), 정보자원(informa-
tion resources), 그리고 인적자원(human resources) 등을 들 수 있다. 조직
운영이나 정책성과는 이들 자원의 수준과 규모, 적기 공급 여부, 체계적 관
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중 인적자원은 다른 물적자원, 재무자원
그리고 정보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역 개발(경제 및 사회) 정책 논의에서의 인적자원의 개념은 내용적인 관
점과 계량적인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다.1) 내용적 개념으로 인적자원은 지역
의 경쟁력, 지역 기반 조직(민간, 공공)의 생산성, 그리고 지역 주민의 평생취
업능력(lifelong employability)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ㆍ기술력과 민주적
행동양식 및 문화적ㆍ윤리적 성숙도 등 개인이 지니는 있는 능력 및 품성2)
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계량적 개념으로는 상기 내용적 개념의 능력과 품성
을 가지고 지역 경제ㆍ사회발전에 참여ㆍ기여할 수 있는 기술력/ 지적 수준
별 사람의 수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내용적인 관점에서의 인적자원은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차원에서
1) 2002년 8월 공포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서는 인적자원을 국민 개개인ㆍ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 이라
고 정의하고 있음.
2) 백성준 외(2001).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비전과 전략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 .p .9-10.에서 논의한 개념 정의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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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할 수 있다.3) 개인적 차원에서의 인적자원은 개인에 체득된 지식, 기술,
정보 및 건강 등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직업ㆍ취업능력, 조직의 생산성,
지역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 요인으로 기능하게 된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인
적자원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조직과 조직,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생산
적 연계를 촉진하는 규범, 신뢰, 협력방식 등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 인적자
원개발 관련 주체간 건설적 유대ㆍ협력관계를 형성하고 관련 정책의 생산성
을 크게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문화적 차원에서의 인적자원은 사회 제
문화를 이해ㆍ향유하고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적ㆍ윤리적ㆍ정신적
성숙도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 삶의 여유를 확보하고 조직의 생산적인 문화
풍토를 조성하며 국가의 문화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수량적 개념의 인적자원의 개념은 산업별ㆍ직종별ㆍ직능수준별 인력수급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 지역 산업의 변화 및 발전 단계에 맞추어 산업별
ㆍ직종별ㆍ직능수준별로 필요한 인력이 적기에 양성ㆍ공급될 수 있을 때, 지
역 경제발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인력 수급 불일치 현상이 심할
수록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아지게 된다. 최근 들어 산업구조
가 고도화되고 개별 지역에서의 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변화된 산업 구
조(특화산업)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인력수급 불
일치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적정 인력수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적자원은 생산 설비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용가치가 감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습득한 최신기술이 1∼2년 후에는 노후기술로 더 이
상 효용가치가 없어지게 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의 감소는 개인의 취업능력, 조직의 생산성 그
리고 지역 경쟁력의 유지ㆍ관리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
하게 된다. 그러나 한번 축적된 인적자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두 그 효
용가치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주요한 지식, 정보 및 기술 등은 상호 작용
및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 정보 및 기술을 창출할 수 있다. 여기에 인
적자원과 다른 물적 자원들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3) 신익현 외(2000). 국가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진단ㆍ분석 및 개발 연구 .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p .p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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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 의 개념
일반적으로 국가에 대비한 개념으로서의 지역 은 상당한 정도의 통치능
력과 국가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응집력을 갖고 있는 국가보다는 작은 영
토를 말한다. 지역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부
산광역시, 경기도, 시ㆍ군ㆍ읍ㆍ면 등과 같은 행정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인
위적으로 구획된 것을 일컫기도 하고, 경인지역, 대덕연구단지, 울산공업단
지, 제주관광단지 등과 같이 경제ㆍ산업권역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원칙적으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지역발전계획, 지역 인적자원개발, 지역혁신체제
의 구축ㆍ운영 등과 관련된 정책(법, 예산)이 해당 행정구역 담당 기관을 중
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 지역 인적자원개발 의 개념
일반적으로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라 함은 조직의 효
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조직 내에 기획된 체계화된 학습활동을 일컬
는다. 이에는 주로 개인의 능력개발(individual development), 경력개발
(career development), 그리고 조직개발(organizational development) 등이 포
함된다. 이러한 인적자원개발은 조직 직무설계, 인적자원 미래 수요 판단 및
충원 계획, 인력 선발 및 배치, 평가ㆍ보상, 인적자원 정보 관리, 조직원 지
원 등의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와 상보적인 관계에 있
다. 요약하면, 조직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은 조직원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개
발ㆍ활용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 지역 인적자원개발은
지역 주민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인적자원개발은 필요한 인적자원을 양성
ㆍ배출하는 단계, 그들을 적소에 배치하고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단계,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단계를 포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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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지역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
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양성)ㆍ배분ㆍ
활용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역의 종합적 노력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서는 인적자원개발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
관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ㆍ배분ㆍ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 이라고 정의하
고 있다. 이를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맞게 수정하면, 지역 인적자원개발은 지
역 내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이 필요한 인적자원을 양성
ㆍ배분ㆍ활용하고, 이의 효율적ㆍ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
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 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기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정의는 구체적인 인적자원개발 계획을 수립ㆍ
추진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지역 인적자
원개발의 정책대상면에서 학령인구와 성인을 포함한 전 지역 주민을 포괄하
고, 정책주체(actors)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노동사무소, 중소기업청, 교
육기관, 직업훈련기관, 연구기관, 기업, 경영자단체,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등
이 포함되어 이들이 지역 인적자원개발 관련 각종 정책의 입안, 집행과 평가
에 참여하게 된다. 정책 내용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필요 인적자원을 개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개발된 인적자원의 보급 및 활용, 그리고 기존 인적자
원의 유지ㆍ관리까지 포괄하게 된다. 또한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유기적인 연계 하에 정책내용간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추진은 정책주체간 유기적인 협력관계
(network)의 구축ㆍ운영을 근간으로 한다.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협
력 및 중앙정부와의 협조 관계가 중요하다.
현재까지 지역 단위에서 지역 산업, 교육ㆍ훈련, R&D 등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적자원개발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이것이
체계화되어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기획ㆍ추진한 사례는 부재한 실정이
다.4)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있
4)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활성화의 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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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자원의 양성ㆍ공급ㆍ활용ㆍ관
리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다. 이는 이제까지 인적자원개발이 중앙정
부 주도로 이루어져 지역 단위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지역혁신체제 (Regional Innovation Sy stem)의 개념
일반적으로 혁신에는 기술 혁신, 조직 혁신, 제도 혁신, 사회 혁신 등이 포
함된다. 이러한 혁신은 생산함수의 변화에 비유할 수 있다. 생산함수는 생산
요소의 양이 변화함에 따라 생산제품의 양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만
약 생산요소의 양 대신에 생산함수의 형태를 바꾸었다면 이는 혁신을 하였
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함수의 설정은 새로운 기술 및 상품의 개발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조직 및 조직간 관계, 새로운 시장의 개설 등을 의미한다.
혁신은 관련 요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Schumpeter, 1939).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혁신체제는 그들의 활동과
상호작용이 새로운 기술을 창출, 적용, 수정, 확산하는 공공 및 민간부문 기
관들의 네트워크(the network of institution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hose activities and interactions initiate, import, modify and
diffuse new technologies)'라고 정의하기도 하고(Christopher Freeman, 1987),
탐구ㆍ실험하고 학습하는데 영향을 주는 경제구조 및 제도적 장치의 모든
부분 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Lundvall, 1992).
혁신체제에 지리적 공간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분석 관점에 따라 다양해
질 수 있다. 초국가적(supranational), 국가(national), 또는 지역(regional)의
혁신체제를 논의할 수 있으며, 국가혁신체제나 지역혁신체제에서 영역별 혁
마련하기 위해 지역 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 선정ㆍ운영사업(2002.9∼2003.6) 을
기획ㆍ추진 중에 있음.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부산ㆍ광주 및 충북의 3개 시ㆍ도
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후, 이들로 하여금 지역 인적자원개발계획을 수립하게
하고(시ㆍ도당 2억원 지원 및 자문 제공) 그 성과를 타 시ㆍ도에 확산ㆍ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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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제를 논의할 수 있다.
지역개념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내에서의 특정 지역을 지칭할 수 있다. 미
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나 우리 나라 대덕연구단지가 대표 적인 예이다.
경제ㆍ사회제도, 연구ㆍ개발에의 투자 방식 및 규모, 혁신체제의 성과 등에
있어 국가간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지역간에도 산업구조 및 규모, 연구
ㆍ개발체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운영기조에 따라 지역혁신체제의 특성이
달리 나타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국가(state) 에 대한 지역(region) 은 상당한
정도의 초지방적(supralocal) 통치능력과 국가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응집
력을 갖고 있는 국가보다 작은 영토(territories)을 말한다. 앞의 지역 인적자
원개발 개념 논의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연구에서는 지역을 행정구역 개념으
로 이해하고자 한다.
혁신체제에서 체제는 상호 얽혀있는 구성요소의 혼합체 로서 이러한 혼합
체는 비교적 분명하게 정의된 방식에 의해 협력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혁신
체제에서 체제는 연구ㆍ개발에서 시작하여 혁신과 확산에 의해 생산성이 증
가하는 선형적 인과관계의 일반적 기술변화를 초월하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혁신체제의 일부 구성요소는 기업이나 정부 등에 의해 의도적ㆍ계획적으로
설계된다. 다른 중요한 구성요소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전
하게 된다. 체제를 규정하는 한가지 방법으로 체제안에 혁신의 개발, 확산
및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조직적, 제도
적 그리고 다른 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특정 혁신체제의
경우, 이러한 많은 요소들 중 어떤 것은 다른 것에 비하여 중요도가 높을 것
이다. 예를 들어, 생산구조나 제도적 장치 등은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활동과
정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혁신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 지역혁신체제는 지역산업 및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 조직발전을 위한 경영개선 방안, 또는 사회혁신방안을 창출ㆍ적
용ㆍ수정ㆍ확산ㆍ보급하는 공공 및 민간부문 기관간의 네트워크라고 정의하
고자 한다.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단위 산ㆍ학ㆍ연ㆍ관(정)간
협력체제의 구축 논의도 지역혁신체제를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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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인적자원개발이 국가적 차원의 핵심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지역 단위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
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인적자원개발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위해
서는 이질적인 요소를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는 국가 단위보다 동질성과 응
집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 단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소극적인 인식
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지역발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
서는 인적자원개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사실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지역발전전략은 세계은행이
나 OECD, UNESCO 등 국제기구에서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다. 영
국이나 아일랜드, 핀란드 등 선진국들이 1990년대에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제정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도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적시
되어 있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의 지정)에서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역단위의 인적자원 정
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부산과 광주, 충북 등 3군데의 시범지역을 선
정·운영함으로써 지역 인적자원개발 추진모델을 정립하고자 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이를 위한 구
체적 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현실은 대단히 미흡한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이 활
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임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에 따라서는 인적자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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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개념이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형편이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
라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 모색은 현재 우리나라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실
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지속
지역 차원에서의 인적자원개발 정도가 그 지역의 경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무시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지역 차원의 인적
자원개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후자
의 측면이 보다 강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지속 여부는 지역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곤란하게 하는 중요한 제약요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표 Ⅲ-1>에 의하면 우리 경제의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2000년의 경우 제주도의 지역총생산은 서울의 4% 수준에 불과하다. 광
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의 경우는 서울의 1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대구광역시와 충청북도, 전라북도는 서울의 15% 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정도
이며,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와 충청남도 및 전라남도는 서울의 20% 수준을
약간 웃돌고 있다. 경상남ㆍ북도는 각각 서울의 약 30% 수준이다. 이렇게 여
타 지역이 서울과 지역총생산의 격차가 큰 반면, 경기도는 서울과 거의 유사
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결국 서울과 경기도는 경제력이 거의 유사한 반면
이들 지역과 여타 지역간의 경제력 격차는 현저한 상황이며, 특히 서울과 경
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간에도 경제력의 격차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라도나 충청도의 경제력은 경상도의 60% 수준에
불과하며, 강원도와 제주도,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 경제력은 경상도 지
역에 비해서도 극히 미약한 수준에 있는 것이다.
<표 Ⅲ-1>과 <표 Ⅲ-2>를 보면, 우리 경제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서울과 비교할 경우 경기도를 제외한 여타 지역의 상
대적인 지역총생산의 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기
도의 경우 지역총생산 수준이 급격히 증대되어, 1985년에 서울의 절반 수준
- 14 -
<표 Ⅲ-1> 지역총생산의 연도별 추이
(단위: 백만원, 서울=100일 때의 상대값)
구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서울 19,713,859 100 44,852,806 100 84,598,728 100 108,523,811 100
부산 6,527,044 33 13,845,901 31 24,134,923 29 30,292,127 28
대구 3,044,058 15 7,165,958 16 13,917,759 16 17,120,350 16
인천 3,498,293 18 8,772,604 20 18,007,029 21 22,282,531 21
광주 - - 4,162,324 9 8,522,225 10 11,250,327 10
대전 - - 4,077,922 9 7,934,873 9 11,524,522 11
울산 - - - - - - 25,337,612 23
경기 10,553,952 54 28,161,138 63 60,835,097 72 106,902,659 99
강원 3,086,285 16 5,316,632 12 9,766,748 12 12,965,595 12
충북 2,748,993 14 5,261,034 12 11,846,345 14 18,390,351 17
충남 5,171,915 26 6,326,966 14 14,774,106 17 23,899,799 22
전북 3,323,390 17 6,158,652 14 12,971,746 15 16,989,030 16
전남 6,585,490 33 9,196,064 21 18,907,378 22 25,479,894 23
경북 6,027,977 31 12,346,292 28 24,003,127 28 33,557,742 31
경남 9,357,091 47 19,681,985 44 43,760,510 52 34,147,860 31
제주 772,980 4 1,788,062 4 3,741,867 4 4,787,660 4
주: 당해 년도의 경상가격
자료: 통계청(각 년도). 지역소득계정 .
이던 것이 2000년에는 서울과 거의 유사해졌다. 결국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과 여타 지역간의 지역총생산 수준을 비교할 경우 수도권과
여타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2>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의 지역총생산이 1985년에 수도권의 19%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는 13%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대구광역시는 9%에서
7% 수준으로, 강원도는 9%에서 5% 수준, 전라북도는 10%에서 7% 수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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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북도는 18%에서 14% 수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라남도는 20% 수준에
서 16% 수준,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경상남도는 28%에서 25% 수준으로 하락
했다. 지난 15년간 수도권과의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지 않은 지역은 충청남
북도(대전 포함)와 제주도뿐이다.
<표 Ⅲ-2> 지역총생산의 상대적 수준의 연도별 추이
(단위: %)
구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수도권 100 100 100 100
부산 19 17 15 13
대구 9 9 9 7
광주 - 5 5 5
대전 - 5 5 5
울산 - - - 11
강원 9 7 6 5
충북 8 6 7 8
충남 15 8 9 10
전북 10 8 8 7
전남 20 11 12 11
경북 18 15 15 14
경남 28 24 27 14
제주 2 2 2 2
자료: 통계청(각 년도). 지역소득계정 .
취업자 1인당 지역총생산의 연도별 추이를 보더라도 대체로 유사한 결론
에 도달할 수 있다. <표 Ⅲ-3>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10년 사이에 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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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여타 지역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가 다소 약화되었다. 특히 울산을 제
외한 주요 광역시의 상대적 지위 악화가 뚜렷이 확인된다. 도 단위에서는 경
기도와 충청남북도를 제외하고는 서울에 비해 상대적 지위가 다소 악화되었
다. 그런데 <표 Ⅲ-3>에서는 2000년 현재 취업자 1인당 지역총생산이 서울보
다 높은 지역이 적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와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북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주요 제조업
체의 대형 산업컴플렉스가 입지해 있는 울산의 경우 취업자 1인당 지역총생
산이 서울의 2.4배 수준에 달한다.
<표 Ⅲ-3> 취업자 1인당 지역총생산의 연도별 추이
(단위: 원, 서울=100일 때의 상대값)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서울 10,138,519 100 17,335,805 100 23,804,302 100
부산 9,079,279 90 14,188,667 82 18,414,667 77
대구 8,391,052 83 12,886,814 74 15,896,332 67
인천 11,822,916 117 17,619,402 102 20,405,248 86
광주 10,328,347 102 16,677,544 96 21,388,454 90
대전 10,194,805 101 15,407,520 89 19,904,183 84
울산 - - - - 56,180,958 236
경기 10,839,545 107 17,401,344 100 26,150,357 110
강원 8,281,358 82 15,095,437 87 19,467,860 82
충북 8,993,221 89 18,626,329 107 28,076,872 118
충남 7,408,625 73 16,962,234 98 26,644,146 112
전북 7,679,117 76 15,189,398 88 20,225,036 85
전남 7,982,694 79 18,701,660 108 25,505,399 107
경북 9,489,848 94 19,050,101 110 24,494,702 103
경남 12,576,348 124 25,726,343 148 25,332,240 106
제주 7,481,431 74 15,088,173 87 17,797,993 75
주: 당해 년도의 경상가격
자료: 통계청(각 년도). 지역소득계정 , 경제활동인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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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경제개발이후 지속되어 왔던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 인적자원개발이 활성화되는데 걸림
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에서 수
도권으로 우수 인적자원이 유출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2. 괜찮은 일자리 (decent job)의 수도권 집중
<표 Ⅲ-4>에서 확인되듯이 지역총생산의 산업별 구성비가 지역별로 현저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경우 경제의 서비스화가 현저히 진행되어 광
공업의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인천과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의 경우에도
광공업의 비중은 20%내외에 지나지 않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반면 인천, 울산, 경기, 충북, 경남북은 광공업의 비중이
50%에 육박하거나 이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광공업
의 비중이 극히 미약하며 농림어업이 30%, 서비스업이 약 65%의 비중을 점
하고 있다.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도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Ⅲ-5> 참조).
이렇게 지역별로 산업구조가 상이하다는 것은 곧 직종 구조의 상이함을
시사한다. 실제 직종별 취업자 구성을 보면, <표 Ⅲ-6>에서 제시된 바와 같
이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에 전문, 기술, 행정관리직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전문, 기술, 행정관리직의 비중이 약 30%에 이른다. 서
울 다음으로 전문, 기술, 행정관리직의 비중이 높은 곳은 경기도다. 소위 괜
찮은 일자리(decent job)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이다. 도 단위에 비해서는
광역시에서 전문, 기술, 관리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수도권
수준에 미치지는 못한다. 도 단위로 갈수록 전문, 기술, 행정관리직의 비중은
줄고 기능, 기계조작, 조립,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는 사실도 확
인된다. 이는 결국 지방에서 우수 인적자원이 수도권 수준 정도로 육성된다
하더라도 이들 인력이 그 지방에서 그대로 활용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시
사한다. 지방의 우수 인적자원이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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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조건이 양호하며 미래 전망이 밝은 직종이 이렇게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필연적인 귀결이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전문, 기술, 행정관리직과 같이 소위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가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력 격
차를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다.
<표 Ⅲ-4> 지역총생산의 산업별 구성(1999년도)
(단위: %)
구분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서울 0.4 10.1 89.5
부산 2.5 18.4 79.1
대구 1.3 24 74.7
인천 1.6 45.8 52.6
광주 2.3 29.1 68.6
대전 0.7 24.6 74.7
울산 0.8 76.5 22.7
경기 2.8 58.1 39.1
강원 11.3 20 68.7
충북 10.2 49.7 40.1
충남 17 37.6 45.4
전북 17.8 29.1 53.1
전남 18.6 33.6 47.8
경북 12.1 47.7 40.2
경남 10.9 47.1 42
제주 31.4 3.9 64.7
자료: 통계청(2000). 지역소득계정 , 경제활동인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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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2001년도)
(단위: %)
구분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서울 0.2 18.4 81.4
부산 2 22.4 75.6
대구 2.6 24.6 72.8
인천 1.3 30.3 68.4
광주 6 12.4 81.6
대전 2.5 13.7 83.8
울산 4.3 38.6 57.1
경기 4.9 23 72.1
강원 19.3 10.2 70.5
충북 21.4 20.4 58.2
충남 33.2 14.9 51.9
전북 25.9 12.8 61.3
전남 35.8 9.1 55.1
경북 29.6 16.7 53.7
경남 15.8 23 61.2
제주 25.3 4.5 70.2
자료: 통계청(2002). 경제활동인구조사 .








서울 28.9 14.0 27.4 29.7
부산 15.6 11.6 30.4 42.4
대구 15.8 11.8 31.7 40.7
인천 17.8 11.0 26.7 44.5
광주 19.9 12.8 31.7 35.6
대전 20.1 13.1 32.8 34.0
울산 17.1 11.1 22.4 49.4
경기 22.7 14.4 23.8 39.1
강원 11.5 9.7 29.5 49.3
충북 12.9 9.4 25.7 52.0
충남 8.2 8.4 21.0 62.4
전북 11.9 8.8 25.7 53.6
전남 8.9 7.8 23.1 60.2
경북 10.0 8.7 23.2 58.1
경남 14.2 9.6 27.4 48.8
제주 12.7 11.2 25.4 50.7
자료: 통계청(2002). 경제활동인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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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간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의 불균형
지역혁신체제의 구축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이
바로 그 지역 소재의 대학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는 지
방대학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는 지방대
학 교수의 양적, 질적 문제, 교육시설의 미비 등에 기인하는 것만은 아닌 것
으로 판단된다. 그보다는 우수 학생들이 지방대학 진학을 기피하기 때문이
다.5) 우수한 인적자원의 수도권 대학 집중 현상에 따라 전체 4년제 대학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인재 양성 기능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수한 인재가 지방대학 진학을 기피하고 있음은 분명히 확인된다. 서울
소재 대학의 입학정원은 총정원 대비 32.4%인데 반해, 수학능력시험 성적 상
위 5% 이내인 자의 서울소재 대학 진학률이 62.5%(1999년)에 달하는 상황인
것이다(<표 Ⅲ-7> 참조). 이를 반영하듯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대학 진학자
의 수능평균점수 격차가 과다한 형편이다. 1999년의 경우 그 격차가 50여점
에 달한다. 또 서울지역 대학 신입생 중 거의 절반이 지방 출신이다(48.8%,
1999년). 이러다 보니 지방대학의 경우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서
울 소재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모집정원 미충원률(모집인원 대비 미
충원인원의 비율)을 비교하면, 수도권 소재 대학의 미충원률이 0.6%에 불과
5) 우수 학생의 지방대학 기피는 부분적으로는 수도권 대학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부문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대학에 비해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실제 각종 교수 연구실
적, 교육시설, 학생 1인당 교육비(대학 재정) 등을 기준으로 실시한 대학 및 학과
평가에서 전국 10위권 이내로 평가받은 지방소재 대학이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
는 수도권 대학에 비하여서도 학생들의 수능입학성적이 낮고 취업률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주호 외(2002)에 의하면, 교육비 지출 등 교육여건을 통제
한 이후에도 입학생의 수능 백분위 점수가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지방 대학에
비하여 20%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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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비해, 지방대학의 경우 거의 4% 수준에 육박한다(<표 Ⅲ-8> 참조).





진 학 자 비율(%)
인 문 계 20,567 14,113 68.62
자 연 계 16,832 9,639 57.27
예·체능계 4,614 2,489 53.94
합 계 42,013 26,241 62.46
자료: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2000). 대학교육체제개혁 10대 과제 연구 .
p .119에서 재인용
<표 Ⅲ-8> 모집정원 미충원률(1999년)
구 분 모집인원(A) 미충원인원(B) 미충원율(B/ A)
수 도 권 121,508 734(7.4%) 0.60
지 방 230,943 9,231(92.6%) 3.99
합 계 352,451 9,965(100%) 2.80
자료: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2000). 대학교육체제개혁 10대 과제 연구 .
p .118에서 재인용
<표 Ⅲ-9> 수도권 4년제 대학 편입자 중 지방대 출신자 현황
구 분 수도권대학 출신자 지방대학 출신자 계
2000년 1학기 826명(38.7%) 1,306명(61.3%) 2,132명
2000년 2학기 713명(44.5%) 889명(55.5%) 1,602명
2001년 1학기 2,190명(60.3%) 1,440명(39.7%) 3,630명
자료：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2002). 대통령보고자료에서 재인용
지방의 우수 인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고교 졸업 직후에만 나
타나는 것은 아니다. 지방소재 대학 재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편입학하는
양상도 최근 들어 보편화되고 있다. <표 Ⅲ-9>에 의하면, 수도권 4년제 대학
편입자 중 지방대학 출신자가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6)
6) 2001년 들어 이런 현상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향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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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2004년이면 대학입학 대상연령이 현 대학정원보다 적어지고, 특히
2016년부터 이런 현상이 보다 본격화될 전망이니 만큼, 이렇게 지방대학 기
피 양상이 계속될 경우 일부 지방대학은 생존조차 위협받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우수 학생들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지방대 출
신자들의 활용도가 극히 낮은 형편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대기업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입사자나 재직자 중 지방대 출신의 비율이 15~20% 수준에
불과하다(<표 Ⅲ-10> 참조). 지방대학 출신자가 소위 괜찮은 일자리를 얻기
가 힘든 상황이므로 우수 학생의 수도권 대학 집중이 보다 심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다시 지방대학의 명성을 떨어뜨려 졸업생의 괜찮은 일자리로의 취업
을 더욱 제약하게 되는 악순환의 상황에 놓여있다 할 것이다.
국가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기술고시) 합격자의 84.4%가 서울 소재 대
학 출신자라는 점도 특기할 만 하다(<표 Ⅲ-11 참조>). 서울의 인구가 전국
인구의 약 1/ 4이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합격자의 80% 이상이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라는 사실은 우수 인재의 서울 소재 대학 집중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런 양상이 더욱 심화되는 추이를 보
이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행정고시 합격자의 출신대학 소재지별 분포를 보
면, 1996년에 88.5%이던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자의 비율이 98년에는 92.9%
로 4.4%p나 높아졌다(<표 Ⅲ-12> 참조).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수도권 640 77.9 2,900 84.1 81 84.4
지 방 182 22.1 547 15.9 15 15.6
합 계 822 100 3,447 100 96 100
자료: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2000). 대학교육체제개혁 10대 과제 연구 .
p .120에서 재인용
대학생의 수도권 대학 편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앞으로의 추
이를 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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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13.0 84.4 25.0
경 기 5.2 0.3 17.9
부산/ 경남 17.0 3.4 17.2
대구/ 경북 16.3 3.7 11.7
광주/ 전남 15.2 2.7 8.4
대전/ 충남 12.7 1.5 7.0
강 원 3.1 0.0 3.6
충 북 5.6 0.3 3.2
전 북 8.6 0.6 4.8
제 주 1.2 0.0 1.2
자료: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2000). 대학교육체제개혁 10대 과제 연구 .
p .122에서 재인용
<표 Ⅲ-12> 행정고시 합격자의 출신대학 소재지별 분포의 추이
구 분
1996(제40회) 1997(제41회) 1998(제42회)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수 도 권 170 88.5 206 92.0 169 92.9
지 방 21 10.9 17 7.6 13 7.1
기 타 1 0.6 1 0.4 0 0.0
합 계 192 100 224 100 182 100
자료: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2000). 대학교육체제개혁 10대 과제 연구 .
p .122에서 재인용
이처럼 지방대학이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정보·생
명·문화·전통·서비스 산업의 중심인력 공급원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하는 중핵기관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며, 이
를 위해 지방대학육성을위한특별법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7) 그러나
7) 동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지방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식창출
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실험실습 시설 및 설비 기타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안 제22조), 시·도지사는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하
여 당해 지역사회의 산업체·대학·연구소가 참여하는 대학육성협의회를 설치하
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군·자치구에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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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지방은 여전히 수동적인 존재일 뿐이다. 동 법안에는 지방대학 육
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안 제5조)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으로서 지방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르는 존재일 따름이고, 제
3장에서 지방대학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지방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다. 이는 여전히 대학의 문제는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사무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은 중앙이 결정한 사항
을 충실히 이행하는 수동적 존재에 불과할 따름이다. 지방대학육성위원회의
위원 구성8)에 있어서 지방대학에 많은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과학기술부와
인력양성의 한 축을 담당하는 노동부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 점도 문제다.
한편, 수도권 및 광역시의 고등교육 단계 이전 교육 여건은 여타 지역에
비해 오히려 열악한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교원 1인당 학생수를 보거나
(<표 Ⅲ-13> 참조) 교육용 컴퓨터 1대당 학생수를 보면(<표 Ⅲ-14> 참조), 수
도권과 광역시 등 인구 밀집 지역의 교육여건이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
로 열악한 편이다. 그런데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여타 지역에 비해 경제
활동의 기회가 많은데다, 전반적인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
들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고 결과적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나 교육용 컴퓨터
1인당 학생수 등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 여건을 규정하는 여러 요인들, 예컨대 교원의 질이나 사교육의 다양성
과 그 수준, 동료학생들의 학업 수준 등을 고려할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의
교육 여건이 여타 지역에 비해 반드시 열악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
로, 그 의미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제24조). 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는 ⅰ) 지역사회 산업체·대학·연구소간의 협력
에 관한 사항, ⅱ) 지역사회 내 대학 출신자의 취업에 관한 사항, ⅲ) 지역발전계
획 수립시 지역사회의 산업체·대학·연구소 참여에 관한 사항, ⅳ) 그 밖에 지
역의 대학교육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 등이다.
8)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 차관, 교육인적
자원부 차관, 행정자치부 차관, 산업자원부 차관, 정보통신부 차관이다. 임명직 위
촉위원은 지방대학육성에 관한 학식,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
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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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3> 지역별 교원 1인당 학생수(2001년도)
(단위 : 명)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실업계고
서울 18.7 29.9 18.8 22.4 17.5
부산 16.4 29.0 19.7 19.4 18.0
대구 22.9 32.4 22.0 19.7 18.8
인천 22.5 34.4 22.9 20.5 19.2
광주 18.0 33.5 22.2 18.0 18.9
대전 19.2 30.3 20.9 19.1 18.0
울산 19.5 32.3 23.8 20.7 18.8
경기 20.3 34.0 24.0 21.2 17.9
강원 18.4 21.6 16.4 15.1 14.0
충북 19.1 25.4 18.4 18.1 17.3
충남 17.6 22.3 17.0 16.9 14.4
전북 15.0 23.0 15.5 15.7 13.4
전남 17.5 20.3 13.9 15.9 12.8
경북 17.6 22.8 17.1 17.6 14.4
경남 18.1 27.0 19.3 18.1 14.8
제주 22.7 25.8 17.2 16.9 13.5
계 18.8 28.7 19.6 19.5 16.4
자료: 교육인적자원부ㆍ한국교육개발원(2001). 교육통계연감 .
<표 Ⅲ-14> 지역별 교육용 컴퓨터 1대당 학생수(2001년)
(단위 :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실업계고
서울 15.1 13.1 13.3 2.5
부산 13.5 12.9 13.9 3.1
대구 12.8 12.7 12.0 4.2
인천 14.7 14.5 12.8 3.9
광주 14.9 10.2 10.6 4.4
대전 12.9 14.1 17.5 3.3
울산 14.3 12.9 14.4 4.2
경기 14.6 14.2 14.7 3.5
강원 9.8 8.7 9.7 3.4
충북 9.5 8.3 10.6 3.5
충남 8.3 9.2 14.5 4.0
전북 9.8 9.2 11.0 3.2
전남 7.1 6.7 9.2 3.5
경북 7.5 7.2 9.6 2.7
경남 11.1 9.8 12.0 3.5
제주 13.0 10.1 11.5 3.0
전국 12.1 11.2 12.6 3.3
자료: 교육인적자원부ㆍ한국교육개발원(2001) 교육통계연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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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구심점 미흡 및
파트너쉽 부재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의 각 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의 주도하에 기획·추진되고
있다. 지역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노동부 지방조직, 중소기업청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실·국에서 인적자원개발 관련 기능
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총괄, 조정하는 중심 조직이 없고 담당자들
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시·도 교육청은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지역교육의 기본 지표 를 설정
하고 학교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청에 평생교육 관련 부서를 두고 평생교육시설
학교, 사설학원 및 강습소 등의 사회교육의 일부도 관장하고 있다.
노동부 지방조직의 경우 직업훈련을 위시하여 고용안정서비스 제공 기능
을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지역내 대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산·학·
연 공동 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지도의 활성화 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간의 사전 협의·협력이 부재하여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복투자라든가 일관성 부재, 통합성 미흡 등
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각 기관별로 대강의 기능이 나누어져 있을 뿐 구
심체가 없고 상호간의 파트너쉽이 부재하여 기능 중복에 따른 재원 낭비가
초래되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단위에서 인적자
원개발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로는 교육, 노동 등 각 부문별로 관련 전문
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종합적으
로 논의하는 협의체는 없으며, 기존의 협의체 역시 거의 활성화되고 있지 못
한 상태이다.9) 전국 16개 시도의 지역 인적자원개발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9) 교육분야로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협의회 , 고용정책기본법
에 의한 지방고용심의회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협의회 가 있으나 유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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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결과(KEDI, 2001), 타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는 응
답은 25%에 불과했다(<표 Ⅲ-15> 참조). 물론 지역 인적자원개발 관련 담당
자들이 타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동일 설
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89.9%)가 타기관과의 연계 필
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표 Ⅲ-16> 참조)
<표 Ⅲ-15> 타기관과의 연계 경험
연계 경험 빈도 비율(%)
연계 경험 없음 87 74.4
연계 경험 있음 30 25.6
계 117 100.0
자료: KEDI(2001).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구축방안 . p .255에서 재인용
<표 Ⅲ-16> 연계의 필요성 인식
연계의 필요성 빈도 비율(%)




매우 불필요 1 0.8
계 120 100.0
자료: KEDI(2001).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구축방안 . p .257에서 재인용
이렇게 관련 주체들간의 연계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부처의 파트너쉽 미흡을 반영하고 있는 측면
이 있다. 2001년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뀌고 그 장이 부총리급으로
승격되어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부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
실한 상태이다. 과학기술분야로는 과학기술기본법(제9조 참조)에 의거 지방과학
기술진흥협의회 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하는 것
이 아니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로 두고 있어 지방의 참여가 제한적인 상황
이다. 또 산업발전법에 의거한 산업발전심의회 의 기능에 지역산업진흥계획지원
시책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이 역시 지방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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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력개발정책을 논의할 장관급 협의체인 인적자원개발회의가 신설된 것
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인적자원개발정책 관련 업무들을 조정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런데 부처간의 실질적인 협조체제의 구축
미흡으로 아직 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주관 부처 스스로
가 인정하듯이 부처간 칸막이식 정책수립 관행과 회의가 각 부처 업무에
대한 간섭위주로 진행된다는 인식 때문에 안건 상정 및 회의 참여에 소극
적 인 것이 아직 우리의 현실이다.
중앙부처간의 파트너쉽의 미흡에 따른 중복투자의 문제는 대학에 대한 재
정지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WTO 체제하에서는 특정산업 육성을 목적으
로 한 보조금 지급이 곤란하므로,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부부처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가 기업체나 특정산업에 직접 지원
하기보다는 산업경쟁력의 원천인 기술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분야로 재원
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재원이 연구개발·기술개발 역량을 보
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대학 관계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
로 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만의 정책대상이 아니라 많은 정부부처의 정책대
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이외의 부처가 2001년 한해 동안 대
학에 지원한 재원의 규모는 7,500억원이 넘는다. 대학에 대한 지원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된다(<표 Ⅲ-17> 참조). 그런데
이러한 재정지원이 부처간의 별다른 협의나 조정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유사
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중복 추진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인 것이
다. 실제 예를 들어 IT 분야의 경우 <표 Ⅲ-1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여러
대학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과 정보통신부의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러한 중복 가능성을 엄격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를 이를 개선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한국과학기술평
가원의 평가에서도 이러한 점은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은 채 개별 사업의
내용 합리성(추진방향의 적절성, 추진목표 대비 사업내용의 적절성, 하위 단
위사업 혹은 연구과제 구성의 적절성), 사업 추진 방식의 효율성(사업수행체
계 및 절차의 적절성, 재원 마련 및 배분방법의 합리성, 평가 및 관리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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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성 등), 사업 실적 및 성과(투입자원 대비 사업추진실적, 당해연도 목표 달
성도, 산업경쟁력 제고 등)만을 평가하고 있을 따름이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1. p14).




1998 1999 2000 2001 합계
과기부
목적기초연구 405 399 500 705 2009
우수연구센터 429 416 437 443 1725
지역협력연구센터 70 100 165 185 520
특성화장려연구 36 38 72 80 226
국가지정연구실 732 732
산자부
공통핵심기술개발 801 861 860 860 3382
테크노파크 300 150 150 600
신기술창업보육(TBI) 25 70 200 240 535
지역기술혁신센터(TIC) 50 50 190 200 490
정통부
선도기반기술개발 59 35 20 114
정보통신우수시범학교지원 88 195 200 184 667
대학연구센터 84 100 184
대학기초연구지원 46 46 59 50 201
노동부 취업유망분야훈련 150 150
보건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276 358 339 395 1368
선도기술의료공학기술개발 150 150 140 440
농림부 농림기술개발 510 385 330 315 1540
중기청
창업보육센터 89 600 495 1184
기술이전센터 2 2
기술지도대학 15 15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81 101 130 225 537
합계 4965 5616 6491 7547 16621
유현숙 외(2001). 정부부처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분석 및 효율화 방안.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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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6,820 1,241 291 700 250 0
서울과기원 3,796 1,868 398 450 750 270
경북대 3,560 1,758 208 700 850 0
포항공과대학교 3,066 869 169 700 0 0
전북대 3,020 15 15 0 0 0
충북대 2,620 590 90 500 0 0
충남대 2,575 167 167 0 0 0
부산대 2,395 1,306 96 600 610 0
고려대 2,017 1,767 277 700 790 0
부경대 877 19 19 0 0 0
광주과기원 873 1,201 101 450 450 200
원광대 790 46 46 0 0 0
영남대 778 866 16 450 400 0
동아대 757 57 57 0 0 0
순천향대 731 300 0 0 300 0
대구대 723 17 17 0 0 0
군산대 690 60 60 0 0 0
금오공과대 529 20 20 0 0 0
유현숙 외(2001). 정부부처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분석 및 효율화 방안.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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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실정과 괴리된 중앙정부 위주의
정책 기획 및 집행
중앙부처와 지방조직간의 관계가 기획과 실행 기능으로 나뉘어져 지역 인적
자원개발 관련 사업이 하향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교육정책에 있어 지역 인적자원개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고등
교육과 평생교육은 중앙정부의 권한이며,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권한은 유치
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에 국한되어 있다(지방자치법 제9조 참조). 직업훈련 및 실업대책 역시 노동부
에서 결정되고 지방노동사무소는 단순히 집행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 연구개발
과 기술개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대부분의 재원 역시 과학기술부와 산업자
원부를 중심으로 결정되고 집행되고 있다. 또 주요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그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집행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은 정책
의 대상이거나 정책집행의 주체로서만 기능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정책 수립은 물론이고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평가에도 지방자치단체
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는 지방자치
단체도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직업교육훈련기관이 대부분 중앙정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데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조차 이들 기관의 평가 주체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과 노동부 장관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곤란한
형편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의 기획 및 예산 집
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이로 인해 지역 단위에서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전문성의 축적이 저해되고 있다. 전국 16개 시ㆍ도의 지역 인적자원개
발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설문 결과(KEDI, 2001)에서도 이런 사실은 충분히
확인될 수 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압도적인 다수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지역 중심성이 바람직하다(70.0%)고 인식하고 있다(<표 Ⅲ-19> 참조). 그럼에
도 불구하고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준비도에 대해서는 준비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부정적 응답이 많이 나온 것(65.3%)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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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을 것이다(<표 Ⅲ-20> 참조).
지역중심의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의 정책역량이 강
화되어야 하는 한편으로, 이러한 정책의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의 뒷
받침이 필요한데, 여전히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도와 군의 경우에는 지방간 격차도 클 뿐만 아니라 절대 규모 역
시 크지 않은 편이다(<표 Ⅲ-21> 참조).
<표 Ⅲ-19>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지역 중심성
(단위: 개소, %)
지역 중심 빈도 비율
매우 바람직함 31 25.8
바람직함 53 44.2
보통 16 13.3
바람직하지 않음 19 15.8
전혀 못 갖춤 1 0.8
계 120 100.0
자료: KEDI(2001).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구축방안 . p .247에서 재인용
<표 Ⅲ-20>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준비도
(단위: 개소, %)
지역의 준비도 빈도 비율
충분히 갖춤 0 0.0
갖춤 7 5.8
보통 35 28.9
못 갖춤 69 57.0
전혀 못 갖춤 10 8.3
계 121 100.0
자료: KEDI(2001).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구축방안 . p .24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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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1>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2001년도)
(단위: %)
구 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6. 지역산업과 인적자원간의 연계 부족
지역경제의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의 필요에 걸맞
게 인적자원이 양성되고 공급되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
할 경우 지역산업의 발전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물론 지역간
에 노동이동이 활발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않다. 부족한 인
력을 타지역으로부터 충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처럼
수도권으로만 인구가 집중되고 여타 지역은 인구가 순유출되고 있는 상황에
서는10)(<표 Ⅲ-22> 참조) 수도권이 아닌 특정 지역에서 특정 산업의 인력이
부족할 때, 다른 지역의 인력이 이 지역으로 이동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동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동의 불편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
등 근로조건상의 우대가 불가피하며, 이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역산업 구조와 인적자원 양성 및 공급 구조의 연계는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0) <표 Ⅲ-22>에 의하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의 인구가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 대신 다른 지역에서 인천과 경기로의 순유입이 계속되고 있기 때
문에, 수도권 전체로는 유입되는 인구가 유출되는 인구보다 많다. 수도권을 제외
한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모든 지역에서 일관되게 유입 인구보다 유출 인구가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보다 많은 지역은
대전과 울산 지역에만 국한되고있는 상황이며, 순유입 규모도 미미한 수준에 그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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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2> 시ㆍ도별 순이동인구
(단위: 명)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전국 0 0 0 0 0 0
서울 -90992 -36879 -104884 -182632 -236497 -321898
부산 -35860 -35548 -51995 -58925 -57475 -54909
대구 -1477 2464 676 -177 6935 -3279
인천 116685 80398 59381 39663 36861 18556
광주 28477 36037 21537 8381 10164 -4021
대전 33463 36615 24130 38030 30484 17750
울산 - - - - - -
경기 250511 177062 214871 294498 322077 372514
강원 -47637 -38030 -24845 -24586 -18471 -9350
충북 -17579 -11131 28 1684 -3569 3771
충남 -53746 -45444 -28290 -24259 -20627 1915
전북 -53340 -42298 -30761 -25990 -22929 -10115
전남 -100070 -100570 -76533 -59255 -46442 -19164
경북 -49953 -47308 -29832 -15509 -18383 -4608
경남 18390 21856 24812 10806 20017 13664
제주 3128 2776 1705 -1729 -2145 -826
수도권 276204 220581 169368 151529 122441 69172
기타지역 -276204 -220581 -169368 -151529 -122441 -69172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전국 0 0 0 0 0 0
서울 -211237 -178319 -134013 -81122 -46939 -113949
부산 -47245 -44437 -40921 -33357 -43694 -41188
대구 -21740 -14527 -11838 -6867 -3352 -14233
인천 12338 27040 20811 1810 13165 1117
광주 90 7425 2513 2853 -14 -121
대전 14918 9594 12093 9609 8576 6840
울산 - 3838 -5568 -1900 3216 5988
경기 252669 213748 122488 174134 184026 248947
강원 -7870 -922 8890 -3798 -11134 -8113
충북 5624 4924 5542 -1446 -4404 -8528
충남 12187 14100 9365 -2915 -7742 -11628
전북 -14371 -14597 -2269 -10449 -21590 -1911
전남 -19522 -21590 1237 -24153 -33538 -36424
경북 5548 -6215 573 -13205 -25706 -21305
경남 19704 532 8567 -9375 -8512 -5166
제주 -1093 -594 2530 181 -2358 -326
수도권 53770 62469 9286 94822 150252 136115
기타지역 -53770 -62469 --9286 -94822 -150252 -136115
자료: 통계청(각 년도). 인구이동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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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적절한 인적자원 양성 및 공급구조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실증하기 위해, 우선 지역내 광공업 취업자의 비중과 고등학교 단
계에서의 공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의 상대적인 비중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두 변수간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 지역산업과 인적자원개발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11)



















자료: 통계청(2001). 경제활동인구조사 .
교육인적자원부ㆍ한국교육개발원(2001). 교육통계연감 .
<표 Ⅲ-23>과 [그림 Ⅲ-1]에 의하면, 대체로 광공업 취업자의 비중이 클수
록 공고재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두 변수간의 상
관계수는 0.498 수준으로 어느 정도의 관련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주 강한
양의 상관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지역산업의 발전과 지역 인적자원개발이
11) 물론 광공업 취업자 비중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요인들을 모두 배제하고 단지 공고학생비율과의 상관관계만을 볼 경우 그 의미
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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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으로 밀접히 연관되어 진행되었다면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훨씬 높
게 나왔어야 할 것이다. 또 통상 지적되듯 산학연계의 미흡에 따라 교육내용
이 산업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질적인 측면에
서 지역산업과 인적자원개발간의 연관 관계는 더욱 미흡할 가능성이 클 것
으로 판단된다.
자료: 통계청(2001). 경제활동인구조사 .
교육인적자원부ㆍ한국교육개발원(2001). 교육통계연감 .
[그림 Ⅲ-1] 16개 시ㆍ도의 공고학생비율과 광공업 취업자 비중(2001년도)
지역의 산업구조와 인적자원 공급 시스템간의 연계 문제가 비단 정규교육
기관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다. 훈련기관을 통한 인력 양성이 지역 산업의
요구에 얼마나 부합되지도 중요한 문제다. 나영선 외(2002)의 실업자훈련과정
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지역의 훈련수요와 훈련공급간에는 괴리가 있어 보
인다. 경남권 지역에 대한 2001년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훈련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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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 관련 훈련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산업 수요이상으로 지
나치게 많은 훈련과정이 개설되어 일자리를 얻기 힘든 인력이 배출되는 문
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구인·구직 수요가
있으면서, 구인업체의 훈련수요도 있고 실업자훈련과정이 설치된 경우라 할
수 있는데, 나영선 외(2002)에 의하면 그런 직종은 7개 정도에 지나지 않는
다.12) 구인·구직 수요직종이면서 훈련수요가 있지만 실업자훈련직종으로 개
설되지 않은 경우13)나, 반대로 구인·구직 수요가 있는 직종이지만 구인업체
의 훈련수요가 없어 훈련과정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업자훈련직종으로
개설된 경우14)도 있다. 전자의 경우가 훈련과소에 해당된다면, 후자의 경우
12) 7개 직종에 대해 127개 훈련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공작기계조작종사자(CN C기
계 등 20개 훈련과정), 캐드원(CAD, 전산응용건축 등 40개 훈련과정), 전자통신
장비설치 및 수리종사자(사무자동화기기수리 등 2개 훈련과정), 텔레마케터(텔레
마케터 1개 훈련과정), 전기기능종사자(내선공사 등 9개 훈련과정), 소프트웨어개
발 및 프로그래머(응용SW개발자 및 프로그래머 7개 훈련과정), 자동차 정비원
(자동차기관 정비 등 48개 훈련과정) 등이다. 이와 같이 구인·구직수요와 훈련
수요에 모두 적합한 훈련과정은 대부분 기계·제조관련 직종으로 나타나고 있
다.
13) 25개 직종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중 훈련보다는 비교적 장기간의 정규교육을
요구하는 고숙련 직종을 제외하고 훈련에 의해 공급될 수 있는 직종분야는 8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고급기술을 요구하는 직종이거나 구인이 어려운 경
리, 사무관련 직종이 속하는데, 이 중에서 과거의 전통적인 훈련직종에 비추어
실업자훈련과정이 개설될 수 있는 직종을 추출해 본다면, 제품조립종사자(생산
라인조립), 금형제조종사자, 플라스틱제품용 기계조작종사자, 품질검사원, 제관원
기타기계조작종사자, 금속가공장치조작종사자, 농업, 공업용 기계설치 및 정비종
사자 등을 들 수 있다.
14) 여기에 해당되는 직종은(훈련공급과다직종) 회계결산세무사무원(고급회계전문가
등), 재봉원(봉제 등), 실내건축기술자(실내건축디자인), 컴퓨터설치 및 수리원
(PC조립 및 수리), 주방장 및 조리사(한식 등)이며 관련 훈련과정은 197개이다.
특히 회계결산세무사무원과 실내건축기술자 직종을 제외한 3개 직종은 미충족
인원보다 훈련인원이 과다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설치 및 수리원은 미
충족인원이 417명에 불과하고 구인업체의 훈련수요도 없다고 조사되었지만 훈
련공급은 809명에 달한다. 또한 주방장 및 조리사 직종은 미충족인원이 287명이
- 38 -
는 훈련과다로 간주될 수 있는데, 어느 경우에나 인력이 효율적으로 양성되
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표 Ⅲ-24>에 잘 나타
나 있다.
이렇게 지역의 인력공급 시스템이 지역 산업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지역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주체들의 파트너쉽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역내 교육훈련시장이
나 노동시장, 교육훈련시장과 노동시장간의 연계 문제와 관련된 정보의 생성
및 제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역기반의 종합정보망과 같은 인
프라의 구축이 미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역차원의 인력예측모형의 개발
도 당장은 요원한 문제이다. 특히 이는 지역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
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몫이다.15)





훈련적정 7개 127개 2,310




자료: 나영선 외(2002). Wo rk- ne t 직종별 구인수요 및 구직수요 분석을 통한 지역
별 훈련수급체계 구축 . p .153에서 재인용
고 훈련수요도 없었지만 훈련공급은 3,932명에 달한다.
15) 지역 차원의 인력수급예측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개발한 인력예측모형을 기본틀로 하면서 해당 지역의 실
정에 맞도록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지역 인력예측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인력수
급에 대한 예측을 전적으로 지역 차원에 의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 우리의 경우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력수급예측을 위
한 통계자료의 개발이나 모형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은 환영할 만
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중인 미래의 직업세계 발간
계획이나 노동부를 주축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중인 인력수급전망 인프라
구축사업 등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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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겨우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상태다.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실태
내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경제개발이후 지속되어 왔던 지역간의 경제력 격차가 여전히 해소되
지 않고 있어, 지역 인적자원개발이 활성화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우수 인적자
원이 유출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전문, 기술, 행정관리직과 같이 근로조건이 양호하며 미래 전망이 밝
은 소위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가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력 격차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 우수 인적자원의 탈지방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셋째, 우수 인적자원의 수도권 집중이 노동시장 측면에만 국한된 것은 아
니다. 우수한 학생이 지방대학을 외면하고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고 있어, 인
적자원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지방의 역할이 제약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방대학의 인적자원개발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지역혁신체제의 구
축이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넷째,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의 각 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의 주도하에 기획·추진되
고 있는데, 구심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간의 사전 협의·협력이 부재하
여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복투자라든가
일관성 부재, 통합성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중앙부처와 지방조직간의 관계가 기획과 실행기능으로 나뉘어져
지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이 하향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
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의 기획 및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지역 단위에서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전문성의 축적이 저해되고 있다.
여섯째, 지역의 인력공급 시스템이 지역 산업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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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지역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주체들의 파트너쉽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역내 교육훈련시장이
나 노동시장 관련 정보의 생성 및 제공이 부족하다는, 다시 말해 지역기반의
종합정보망과 같은 인프라의 구축이 미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역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이상의 문제점을 전제할 경우, 이로부터 우리
는 몇가지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지역간의 경제력 격차가
지속되는 한 지역차원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
대할 수 없는 만큼, 지역 인적자원개발이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경제
정책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다는 점이다.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경제
정책은 각 지역내에 모든 산업을 백화점식으로 펼쳐 놓는 방식으로는 곤란
하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토개발 역시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추
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교통부가 주도하는 국토개발이 지역 인적
자원개발을 고려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건설교통부도 정부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기
구인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역 전략산업의 육성이 전제된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
역혁신체제의 구축을 통한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역 전
략산업이 수요하는 인력에 대한 공급이 그 지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통해 지역 인적자원개발이 활성
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혁신체제를 통한 지역 인적자원개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주도
적인 구심체가 있어야 하며 관련 주체들간의 파트너쉽 구축이 시급하다. 지
방자치단체, 교육청, 노동부 지방조직 등 지역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양
한 주체들 중에서 누가 구심점이 되어야 할 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또 구심체를 중심으로 원활한 파트너쉽 구축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인적,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혁신체제의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그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
대학의 육성이 중요하다. 지방 국립대학을 도립화 또는 시립화하여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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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서 지역의 대학을 지역개발 차원에서 발전시키도록 하는 방안의 타당
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지역내 기업이 신규 직원 채용시 지방대
학 출신자를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할당제를 도입하거나,
지역내 대학에 그 지역 거주 우수 학생이 진학할 경우 학비를 대폭 감면해
주는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우수 인적자원이 그 지역내 지방대학을 거쳐
해당 지역의 유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인적자원개발 관련 부처의 파트너쉽 구축이 중
요하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그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인적자원개발 관련 부처들이 기능 중심
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 관련 전문가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간과
할 수 없다. 현재는 인적자원개발 관련 전문성이 지역내에 축적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인적자원개발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상
황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전문가 확보와 함께 중앙정부의 인적자원
개발 관련 기능의 상당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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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사례
최근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 구축이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전략이라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지역
내 경제ㆍ사회환경의 기본요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 인적자원개발정책
을 시행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루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방
자치제의 정착 등으로 지역 경제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구체적으로 지역 특성화 산업을 통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
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의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의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기로 한다.
1. 영국의 요오크셔(Yorkshire)지역16)
가.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목적
영국의 요오크셔(Yorkshire)와 험버(Humber)지방(이하 Y&H지역)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1994년부터 지역혁신체제(Reginal Innovation
System, RIS)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Y&H지역은 고용창출 잠재력
이 작은 제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던 반면에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고용수준은 전국을 100으로 했을 때 약 절반에 불과하여 영국의 전 지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이 지역에 우수한 대학연구기관이 위치해 있음
에도 불구하고 R&D에 대한 민간투자는 영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
로 인해 제조업 생산성 수준도 다른 경쟁지역에 비해 뒤처져 있었다. 이것이
이 지역이 당면한 문제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 지역은 이런 통계가 제시하는
16) 김정홍(2002), 지역특성화 산업의 인력개발체제 개선방안 .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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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 접근을 시도했다. Y&H지역에서는 이런 당면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경제 주체들의 태도 변화와 하부구조 구축을 장기적
인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지역은 RIS사업을 통해 지역
에 내재한 문제를 치유하고,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자
했다. Y&H지역의 RIS사업은 1994∼1999년 사이에 EU의 지역혁신사업을 위
한 구조기금의 지원금 5천만 유로를 받아 이루어졌다. 이 지역의 RIS는 먼저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잠재력이 큰 부문, 즉 특
성화산업부문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다. 프로젝트팀장인 Liversidge는 지역경
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부터 동 사업에 열
성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이 지역의 자원을 RIS사업에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도 받았다. 이 지역의 RIS사업은 11개 특성화
산업을 선정하여 신상품 개발, 신시장의 개척, 공급체계 개선, 연구간 연계성
강화 등에 지원하였다. 이런 활동을 통해 Y&H지역은 기술혁신에 의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한편, 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RIS사업은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즉, Y&H지역이 추구하는 RIS의 장기목표 는 부
(w ealth)와 고용창출 분위기를 조성하여 세계시장에서 이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지역의 RIS는 기업이 주도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이 지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RDA)인
‘Y&H RDA’가 설립되었다. 또한 이 지역의 RIS사업은 RDA가 쉽고 효과
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RDA와 협력하에 개발되며,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전략과 조화를 이루어 추진되었으며, 이 지역 업계, 영국 정부, EU집행위원
회 및 RDA에 의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지역 RIS의 목표 는 개
인과 기업이 기술혁신을 더 잘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다. 즉,
RIS를 통해 이 지역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작업방식이 풍부하고, 유럽
최상의 지역과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기업지원 하부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RIS를 통해 이 지역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하
고, 지식과 전문성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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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혁신위원회의 지역혁신체제 주도
Y&H지역의 RIS사업은 이 지역의 주요 기업지원기관, 민간지원업체, 11개
산업부문별 대표 자(champion), 연구소나 학계 등을 총망라하는 14명의 대표
에 의해 구성되는 기술혁신위원회(Innovation Board)에 의해 주도된다. 기술
혁신위원회은 3개월에 한번씩 개최되는데, 동 위원회의 설립목적은 첫째,
RIS사업에 대한 전략적 가이드, 둘째로 사업계획에 대한 감독, 셋째로 이 지
역과 협력하는 파트너 지역에 대한 대표 기능,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각종
건의 및 RIS의 효율적 실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기술혁신위원회는
해당 RIS사업에 대한 기본임무에 관해 사업초기부터 철저히 관여하며, 특히
산업부문별 네트워크 개발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RIS사업은 핵심기업 부문
에 대한 일련의 전략을 개발하며, 산업부문별 기술혁신 네트워크는 주요 기
업, 납품업체, 학계, 고객 및 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다. 특성화 산업 분야 검토
1) 특성화 산업 선정 기준과 해당 산업
이 지역에서의 RIS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 Y&H지역 경제에 있어 중요한 분야
- 기업을 지원하느냐의 여부가 상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성장 잠재력
이 있는 분야
- 구조조정과 다각화가 필요한 분야
이런 기준에 의해 Y&H지역에서 특성화산업으로 채택된 것은 자동차산업,
화학산업, 전자산업, 환경산업, 기계금속산업, 금융서비스업, 음식업, 의료산
업, 언론출판업, 인쇄업, 섬유의류업 등 11개 산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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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산업의 RIS와 교육·훈련
Y&H지역에는 11개의 특성화산업이 선정되어 있는데, 그 중 여기서는 화
학산업에서의 RIS 추진과 교육훈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화학산업은
Y&H지역의 최대 수출산업이며, 이 지역의 화학산업은 매우 경쟁력이 높아
400여개 기업에서 연간 50억 파운드 이상의 매출액과 28,200명의 고용인력을
창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 산업에는 하도급업체나 유통업체들까지 포함
하면 6만명 이상이 고용되어 있다.
동 산업은 품질 개선, 교육, 환경 및 안전성 문제 등과 관련하여 RIS 네트
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그 수단으로 이 지역 화학산업 기술혁신위원회에서는
750만 파운드의 자금을 확보해 여러 기술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그
중 화학산업우수센터(Chemical Industries Regional Centre of Excellence,
CIRCE)는 이 지역 화학산업의 기술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동 센터는
Hickson & Welch사(168만 파운드) 영국 정부의 첨단기술기금(68만 5천 파운
드)과 EU구조기금(53만 5천 파운드) 등의 민관 합작투자에 의해 290만 파운
드를 들여 설립하였다. 동 센터의 목표 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되도
록 기술을 발전시키며, 적절한 지원에 의해 신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며, 이
지역의 R&D 파트너쉽과 R&D 역량을 발전시켜 활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
면, 동 센터는 교육, 기업지원, 상품개발 등을 통해 이 지역내 중소 화학업체
의 기술혁신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화학산업 기술혁신위원회와
전략적으로 혹은 운영면에서 연계되어 있다.
이 센터에서 제공되는 교육훈련 서비스는 종업원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변
화에의 적응도를 높이고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서비스이다. CIRCE에는 교
육훈련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비디오 회의실을 통해 다른 교육훈련기관이
나 기업들과 원격 연결되어 있다. CIRCE의 자체 교육뿐 아니라, 동 센터와
협력관계에 있는 대학, 기업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화학업체와 교육부문
간의 연계는 관련된 기업이나 특정 교육기관의 접근방식에 크게 의존한다.
CIRCE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은 대상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실시된
다.
- 화학공정자를 위한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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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관리자를 위한 교육과정
- 화학기계 관련 엔지니어를 위한 교육과정
- 화학분석자를 위한 교육과정
- 대학생 등 실습자를 위한 교육과정
험버지역도 자기 지역만의 화학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HCF
(Humber Chemical Focus)라는 이름의 네트워크에는 132개 화학업체가 참여
하고 있으며, 이 업체에 고용된 인원은 직접고용인원이 1만 1천명, 간접고용
인원이 4만명이다. HCF에서는 Further Education College라는 교육훈련 전
담기관을 통해 비슷한 기술을 요하는 화학산업과 음식료품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IMPRESS는 이 지역 기업들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설계된 기술훈련 프로그
램이다. 동 프로그램은 이 지역의 기술부족 문제나 기술인력의 고령화 추세
에 대응하고, 150여개 대학이 참여하여 지역 대학생들에게 견습의 기회를 주
며, 기존 기업의 종업원들에게 3년에 걸친 교육훈련을 담당한다. 이 프로그
램을 통해 동 지역의 화학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수준을 갖춘 인력의 훈련
을 위해 EU 구조기금에서 440만 파운드가 투자된다.
라. 지역혁신체제 구축 활동
1) 지역내 기업과 교육의 연계
이 지역의 TEC(Training & Enterprise Councils)와 BL(Business Links)은
지역내 기업지원 업무개발에 핵심역할을 수행한다. 동 위원회는 Coopers &
Lybrand사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인력을 포함한 이 지역 기업들의 각종 수요
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한다. 이러한 조사는 RIS 산업별 기술혁신위원
회에 제공되며, 지역내에 어떤 지원이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업계에서 필요
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이에 부응하도록 한다. TEC와 BL은 각
산업부문별 한정된 수요에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존의 기업 지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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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수정하며, RIS 선도사업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위탁교육과의 연계
Y&H지역 대학들은 세계수준의 연구 및 교육능력을 갖고 있다. 이는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기술혁신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된
다. 이 지역 교육계에서는 몇 차례 논의 끝에 기업들이 성장과 세계수준의
명성을 얻도록 지원하기 위해 위탁교육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른 첫 번째
성과는 각 산업별 기술혁신위원회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이의 성과를 발표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각 산업별 기술혁신위원회는 RIS분야와 대학을 책
임지고 연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한다. 또한 이 지역의 대학은 요오크
셔-훔버지역 대학협회(YHUA사)를 지역조직으로 설립하였다. RIS사업팀은 이
지역의 위탁교육 조정 및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인식을 위해 동 협회
와 직접 연락하고 있다.
3) 새로운 기업성장 자극
Y&H지역은 새로운 기업의 창업 및 지속적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에는
이렇다할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이에 따라 RIS는 새로운 기업들의 탄생을
저해하는 요소를 확인하고 수정하며, 새로운 기업이 번창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하고 지원하고자 하였다. RIS사업은 그 지역내의 기업 창업 보육 범위를
검토하고, 이를 위해 어떤 접근방식이 적합한지를 연구한다. 이에 관한 논의
에는 기업 기술혁신센터, 대학 기술연구조직, 과학단지, 기업 연계 조직 및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인큐베이터, 기
술혁신센터, 산업별 특수 과학단지, 작업장 관리, 대학에서 파생되는 신생기
업 등의 발전에 책임을 진다
마. 의사전달 및 네트워킹
RIS 뉴스레터가 RIS 발전과정을 대중에 알리기 위해 1997년 8월에 창간되
었다. 이 뉴스레터는 거의 월간으로 발행되었으며, 이 지역뿐 아니라 범 EU
RIS 네트워크에 보급되고 있다. RIS 사업에는 3개의 기술혁신 포럼이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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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어 이 지역의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RIS 기술혁신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약 6개월에 한 번씩 논의·계획하고 있다. 기술혁신 포럼에서는 RIS 활동과
진행과정에 대해 참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에게 자문을 구하며,
이를 통해 이 지역 RIS가 부상하는 특성화 산업에 대해 효율적인 지원이 되
도록 한다. 1998년 4월에 개최된 동 포럼에서는 각 산업분야의 주도기업에게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이것은 이 지역 RIS의
중간보고서가 되었다.
산업별 기술혁신위원회는 RIS 지역팀(Regional Team)을 설립하고, 이를 통
해 제공되는 지역 네트워크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RIS 지역팀의
역할은 산업간 혹은 산학간 연계를 촉진시키고, 성공사례를 교류하며, 이 지
역내뿐 아니라 영국 다른 지역 혹은 유럽지역들과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이 팀은 이 지역에서 RIS대상 산업으로 선정된 특성화 산업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며, 산업간 성공사례를 공유하도록 돕는다. 또한 이 팀은
RIS의 전반적인 자문 및 의견교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월간 뉴스레터, 사업
보고서를 발간하며, 각종 중요회의를 개최한다. 그외에도 이 팀은 다른 지역
의 성공사례를 확인하고 공유하기 위해 유럽의 RIS 네트워크와 연계를 시도
한다.
2. 덴마크/스웨덴의 외레쥰드 (Øresund) 지역17)
가.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목적
Øresund 지역은 덴마크와 스웨덴 두 나라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1995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덴마크와 스웨덴의 평균 이상인 2만여 달러
였으며, 실업률은 8.3%로서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외레준드 지역은 뛰어난
운송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인프라를 갖고 있으며, 상당한 정도의 지역시장을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와 응집력이 실제 경제적 실행을 조정하는데 충분하
게 작용하지는 못하였다. 지리적으로 해협을 사이로 하는 두 지역은 학습 특
성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산업구조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스웨덴은 덴마크보다 대기업들이 많은 등 기업의 여건과 코펜하겐은
덴마크의 다른 어떤 지역이나 스카니아에 비해 제조업보다 주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편인 등 산업구조가 달랐다. 특히 덴마크와 스웨덴 기업들 사이
의 상호작용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었으며, 통합된 코펜하겐의 경우 노동시
장과 마찬가지로 교육과 연구 체제 사이에도 상호교류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은 지역내의 통합과 외부
의존적인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즉 가장 큰 과제는 지역간 통합에 있으
며, 정치가들의 네트워킹보다는 기업ㆍ노조ㆍ대학ㆍ연구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나. 지역혁신체제 구축 활동
Øresund 지역은 스웨덴과 덴마크 두 나라가 공동으로 지역 인적자원개발
을 시도한 곳이다. 즉, 외레쥰드 지역의 이질성과 지역적 특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학습, 대학, 연구, 그리고 산업구조 사이의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
하는 조직학습과 경제적 수행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지역혁신체제를 시도하
였다.
1) 개별학습을 통한 지역내 교류
외레쥰드 지역의 교육체제는 학습 지역을 만드는 것을 중요한 자산으로
간주하였다. 개혁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높은 참여는 교육과 훈련이 기업수준
개혁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교육적 성취는 외레쥰드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이루는데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현재 외레쥰드 지역의
교육수준은 상당히 높으며, 우수한 고등교육의 교육활동과 연구활동이 갖추
- 50 -
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카니아의 경우 대학졸업자의 57%가 이
지역에 있는 공공부문에 취업하고, 29%는 코펜하겐 지역으로 취업하고 있다.
산업에 있어서도 제조업의 경우 스카니아의 기업들이 코펜하겐 기업들보다
대학 졸업자들을 더 많이 고용하고 있으며, 반면에 서비스업의 경우는 코펜
하겐의 기업들이 스카니아 서비스 분야의 기업들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 졸
업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코펜하겐에 있는 기업들이 스웨
덴보다 더 많은 기능을 스카니아에서 들여와 아웃소싱하고 있음을 보여 준
다.
대학들의 교육정책은 통합의 정도를 확대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는 지역의 전문화 추세에 따라 교육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상향식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다. 지역 노동시장의 통합에 상응하는 대학들간의 통합, 대학 운
용비용의 절감, 전략적 분야에 선별 집중 투자, 그리고 외레쥰드 대학과 11
개 지역 고등교육기관들간의 공식적인 협약체결을 통한 학생 교환 프로그램
운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간의 통합은 통합을 위한 전략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을 절감시키고 그 지역의 노동시장의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외레쥰드 지역의 대학 통합은 연구능력 향상, 정보화, 기술 영역과 같은
전략적 연구영역에 대한 전문화를 의도하고 있다. 현재 대학들 간에 도서관
과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수많은 연구 프로젝트를 공유하기 위한 컴퓨터 네
트워크 설치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해협을 사이에 둔 스웨덴과
덴마크 양쪽 지역의 연구 협력 수준은 매우 낮은 편에 있으며, 보다 중요한
점은 해협을 사이에 둔 양 지역 자체의 대학과 기업의 연계수준이 매우 제
한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협력증진을 위해 교육기관에서 많은 사업을 진행
하였는데, 이 중 협력증진 사례로 의료산업 진흥 및 의료에 대한 수요 증대
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 의료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한 사업이었다. 그 결과
대규모 의료회사, 6개 대학, 공공 의료시설 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시설로서 메디콘 밸리 아카데미(Medicon Valley Academy)를 설립하였다.
2) 조직학습
외레쥰드 지역은 가장 혁신적이고 고도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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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들은 개개인과 조직적인 학습을 통해 경제적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
는 거대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노르딕(N ordic) 제약회사는
고도로 혁신화된 회사로서 본 사의 60%가 외래쥰드 지역에 속해 있다. 외레
쥰드 기업들은 산업특징을 보면 고기술(high-tech) 산업보다는 저기술
(low-tech)산업들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덴마크는 역사적으로 저기술 산업
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여 왔고, 그러한 생산물의 수출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외레쥰드 지역의 저기술 산업은 자원을 필요로 하지도 R&D에
투자하지도 않는다. 또한 대학과의 협력도 미비하여, R&D 집약적인 회사로
부터 우수한 연구인력의 유입도 없는 실정이다다. 그러나 저기술과 중기술
(midium-tech) 기업들은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하고, 새로운 제조기술을 차용
하며, 다른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점진적인 학습, 높은 유연성
을 확보하여 왔다. 이러한 방법으로 국제화와 극대화된 비용 경쟁속에서 그
들은 증대하는 학습과 고도의 융통성을 성취해낼 수 있었다.
3) 공적 R&D와 산업
덴마크와 스웨덴의 민간회사와 공공부문은 R&D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외레쥰드 지역의 산업구조는 R&D지향 산업이 매우 적으며,
R&D 관련 인력도 전체의 1%를 차지할 뿐이다. 대신 대부분의 R&D 집약
산업은 코펜하겐에 위치해 있다.
두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외레쥰드 다리를 설치하였는 데, 이 다리에 대한
공적 투자는 범위의 지역적 상징과 시장 자산과 같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갖는다. 물론 규모의 경제가 곧바로 학습경제에 있어 지역적 경
쟁을 유도하지는 못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즉, 그 다리가 협력의 가능성
에 대한 관리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 산업
구조에 기초한 기업교육 관행을 깨드린데도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외레쥰드 다리의 공헌은 해협을 사이에 둔 두 지역간의 통합을 위한 첫 걸
음을 내딛게 한 것에 있다. 그러나 통합은 거대한 인프라 구축만을 통해 이
루어지지는 않는다. 그것은 개인ㆍ기업ㆍ협회ㆍ모든 기관 등을 포함하는 모
든 수준에서의 사회ㆍ경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네트워크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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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해협의 양 지역은 각각 많은 사회
적 자본을 갖고 있었지만, 제대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외레쥰드 지역
의 사회적 자본은 낮을 수밖에 없다.
3. 미국의 알라바마(Alabama)주18)
가.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활동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적자원개발의 성공사례로 미국의 알라바마주
(Alabama state)를 언급할 수 있다.19) 알라바마주는 지역의 경제적 낙후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1971년부터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주(state)정부에서 주축이 되어 알라바마주 개발청(ADO: Alabama
Development Office)을 설립하고 그 아래에 알라바마주 산업발전훈련원
(AIDT: Alabama Industrial Development Training)을 개설하여 인적자원의
개발에 투자하였다. 따라서 ADO는 알라바마주에 적합한 장기 지역산업발전
프로그램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양질의 인적 자원을 지원하기 위한
AIDT를 발족시켰다. 다시 말해, 알라바마주는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구조를 미래산업구조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장기비전을 설정하고
주의회와 연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조하에서 ADO, AIDT를 설립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양질의 노동력을 양성하여 필요한 산업에 공급하였
을 뿐만 아니라 알라바마주로 해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의
모습을 변모시켰다. 독일의 BMW와 우리 나라의 현대자동차로부터 미주 생
산공장을 유치한 것이 대표 적인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AIDT를 통한
인적자원 개발의 흐름도는 [그림 Ⅳ-1]과 같다.
18) 김진근 외(2002), 울산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 울산발전연구
원.
19)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www .ado.state.al.u s와 www .aidt .edu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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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알라바마주 AIDT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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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혁신체제 구축 활동의 성과
지역실정을 고려한 알라바마주의 인적자원 개발방안의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다. 그 첫째는 지역혁신주체로서 알라바마주는 분명한 지역산업정책의 비
전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는 점이다. 지역혁신주체가 지
역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알라바마주의 장기비전실현에 적극 참여를 하게
되었다. 둘째는 지역혁신주체로서 알라바마주는 이를 담당하는 기구를 조직
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갔다는 점이다.
알라바마주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AIDT를 설립하여 AIDT로 하여금 현실
에 적합한 인적자원개발 방안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셋째로는 AIDT가 지역
의 산업발전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인적자원의 개발뿐만 아니라 향후 기업의
인적자원수요를 예측하여 미래지향적인 인적자원의 교육 및 공급기능을 수
행하였다는 점이다. 알라바마주는 지역내 양질의 교육을 받은 기능인력을 기
초로 하여 적극적인 외국기업 유치활동이 가능하였다. 넷째는 AIDT는 지역
발전을 위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계획을 세워 기업
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다. 기업은 인적자원개발을 AIDT를 통
하여 수행함으로써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알라바마주는 1971년 ADO를 설립하여
인적자원개발을 시작한 이래 수많은 기업을 지역내로 유치하였을 뿐만 아니
라 BMW,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규모 생산공장을 유치하는 성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외국기업의 투자활동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처음부터 진출
하려고 하는 외국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인적자원을 교육·훈련시킴으로써
외국기업의 진출을 유도하였다. 잘 교육받은 기능인력의 확보는 외국기업의
진출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알라바마주는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
며, 이를 통한 지역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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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지역혁신체제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지방정부 등 지역내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지역의 생산과정이나 새로운 기술 의 창출, 도입, 확산과정에서 상
호 협력하여 상승작용을 함으로써 지역의 혁신역량을 최대화하고 지역경쟁
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역내 연결망이다. 따라서 RIS는 지역의 핵심전략산
업을 중심으로 형성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가 된다. 지역혁신체제는 산업생
산체계가 중심이 되어 과학기술체계, 기업지원체계가 서로 접합되어 하위시
스템을 구성하고 이 하위시스템을 직ㆍ간접적으로 연계하는 기관 및 제도가
상위시스템으로 존재한다. 또한 상위시스템구성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
하며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혁신체제의 효율성이 배가된다.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에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역혁신체제를 운영하는 지역혁신주체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미래 장기비전을 제시하여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산업의 구조 재편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역내 혁신주체들
간의 의사를 공유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할 수 있는 영
국의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y; RDA)이나 미 알라바마주의
알라바마 개발청(ADO)과 같은 지역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러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을 통하여 지역혁신주체들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지역혁신주체간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하
는 추진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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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방안
1. RIS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방안 모색시 고려사항
지역혁신체제의 구축ㆍ운영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방안은 기본적으로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양성ㆍ공급하기 위하여 기획ㆍ추진한다. 따라서
지역혁신체제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방안은 현재의 교육ㆍ훈련체제(formal &
non-form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가 지역 인적자원의 양적ㆍ질적
수요를 어떻게 어느 정도나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
ㆍ훈련체제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어떻게 어느 정도나 개선할 수 있는가 하
는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지역혁신체제를 통한 인적
자원개발은 다음과 같은 정책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방안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수요는 무엇이고,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지
역 인적자원개발 수요 변화에 교육ㆍ훈련기관, 연구ㆍ개발기관, 기업체, 지방
자치단체, 중앙정부 등은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 비용 대비 효과를 개선함
과 동시에 수준높은 교육ㆍ훈련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개발ㆍ적용되
고 있는가? 지역 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관간 연계ㆍ협력은 활발히 생산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역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연계ㆍ협력은 잘 이루
어지고 있는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책 연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관련 기관간 연계ㆍ협력을 촉진 또는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어느 특정지역의 지역혁신체제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
해서는 우선 해당 지역의 지역혁신체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으로 해당지역의 지역혁신체제(개념)의 존재 여부, 해당 지역 지역혁신체제의
구성 기관ㆍ조직 및 관련 제도ㆍ법령, 해당 지역 지역혁신체제의 leadership,
현재 실시 중이거나 계획 중인 구체적인 지역혁신체제 프로그램 사례, 그리
고 해당 지역 지역혁신체제 구축ㆍ운영의 종합적인 성과 평가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환경 변화 분석에 기초하여 새로운 지역혁신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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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설정하고 이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모색 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두 번째로 지역의 교육ㆍ연구와 지역산업과의 관계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
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지역 산업기반의 변화 다시 말해 지역 산업구
조의 변화 방향 및 정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산업기반이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과거 구조에 매여 있을 때, 산업이 더
이상 발전 못하고, 따라서 지역혁신체제도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해
당 지역 산업이 새로운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기업
을 유치하거나 기존 기업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떤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 (예, 세액 공제, incubator facilities, science and technology
park, venture capital 등)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가 예를 들어,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산업구조로 변화할수록 새로운 지식 및 인력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하고 대학, 기업, 연구소 등 관련 기관과의 상호 연계ㆍ협력의 필요
성이 높아질 것이다. 연구ㆍ개발과 산업간 상호 연계ㆍ협력 및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하여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고 실제
그러한 변화의 발생 정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의 교육ㆍ훈련ㆍ연구체제와 지역 산업과의 관계 분석이 필요함
을 말해 준다. 대학교육ㆍ연구의 경우, 해당 지역 대학에서 지역 산업 발전
에 필요한 인력 양성ㆍ공급의 가능 여부, 해당 지역 대학 및 연구소의 필요
기술 개발ㆍ보급 능력 정도, 대학 교육과정 설계 시 관련 기업과의 협력 여
부, 지역 산업연구소, 대학, 기업간의 협력 경험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이 필요하다. 중등교육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 실업계 고교에서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ㆍ공급의 가능 여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관련 기업과의 협력 여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지역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localized institutions)의 존재
여부 및 그 영향력을 파악하여야 한다. 관련 조직간 network 구축 정도 (eg.
기업과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업과 연구소간 협력 관계,...), 기업 경영자, 대
학 교수 등의 조직간 network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 해당 지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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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간 지식공유 전통 유무, 고용주·경영자/ 근로자의 종업원 교육ㆍ훈련에
대한 인식 정도, 관련 제도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분석은 지역 특성에 맞
는 지역혁신체제 구상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에 지
방정부,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 관련 조직들간의 협력체제가 구축ㆍ운영되
고 있는 사례가 있는가? 있다면 이러한 협력체제에서 협력 파트너들 각각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가? 이해 당사자들의 대표 성은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해당 지역에만 존재ㆍ적용되는 지역 노동시장의 작동 행
태, 지역 생산체제의 운영 방식, 조직과 조직간의 상호 교류ㆍ협력 방식
(localized institutions/ social capital) 등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 특징
(과 차이)은 무엇인가? 그 지역의 사회적 자본은 지역혁신체제의 구축ㆍ운영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등에 대한 체계적
인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사회적 자본의 변화ㆍ축적 유도 노력 유무 및 정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역혁신체제 구성 기관간 상호 교류ㆍ협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 법 도입 여부, 새 제도에 새로운 인력 투입 여부, 기업/ 조
직 경영자간 networking 촉진/ 유도 노력 여부 (incentives), 정치적 구심점
형성 여부(정치적, 정책적 리더쉽 발휘)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
석은 지역혁신체제의 구축ㆍ운영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긍
정적인 영향 유도를 목적으로 해당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가? 조직내 개인의 교육ㆍ훈련(학습), 조직의 교
육ㆍ훈련(학습), 관련 조직과 조직간의 network 구축을 통한 학습/ 기술혁신
을 촉진하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등의 문제
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로는 지역혁신체제를 구성하였을 경우 각 구성 기관의 역할을 미
리 규정해 볼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 대기업은 교육/ 훈련 기회 제공
과 기업 R&D 인프라 구축·운영 면에서 중ㆍ소기업에 비하여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중ㆍ소기업은 새로운 기술 적용이 대기업에 비하여 용이할 것이
다. 구체적으로 지역혁신체제 운영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에서 기업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현재 해당 지역의 상황은? 개선방향은? 기업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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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인의 교육ㆍ훈련(학습), 조직의 교육ㆍ훈련(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공공부문과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의 관점에서 기
업의 역할을 논의하고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의 대표 적인 역할로는 지역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ㆍ공급 및
재교육, 새로운 혁신기술의 창출ㆍ보급, 혁신기술의 상업화(campus venture,
research incubator 등)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 필요 인력 양
성 및 재교육을 위하여 대학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지역 소재
대학간 긴밀한 네트워크/ 연계ㆍ협력망/ 정보망은 구축ㆍ운영되고 있는가? 대
학과 중소기업간의 연계ㆍ협력관계는 구축ㆍ운영되고 있는가? 이를 위한 최
선의 정책은 무엇인가? 등의 관점에서 대학의 역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경우, 공공 교육 투자, 산ㆍ학협력체제 유도 지원 방안, 기업내 인
적자원개발 유도 지원 방안(세제 혜택, 국고보조금 제공 등), 재직 근로자 훈
련 incentives 제공(세제 혜택, 교육ㆍ훈련비 융자 제공 등), 교통·통신ㆍ정
보(교육ㆍ훈련기회, 지원대책 등) 인프라 제공 등의 공공정책적 노력이 요구
된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교육ㆍ훈련 수요는 어떻게 파악ㆍ분석하고 있는가?
교육ㆍ훈련기회 확대를 위해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지방정
부에서는 지역혁신체제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어떤 정책을
입안ㆍ집행하고 있는가? 지방정부(지역)와 지방정부(지역)간 정책은 상호 조
화를 이루고 있는가? 모순되지는 않는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이 일치
하는가? 상호 모순은 없는가? 해당 지역 공공기관간(예, 시ㆍ도청, 시ㆍ도교
육청, 지방노동사무소 등)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가? 등의 관점에서 현
재의 정책과 향후 정책 개선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2. 3개지역 지역혁신체제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방안
여기서는 Ⅰ장 연구방법에서 언급하였듯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혁신체
제 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전,
울산, 그리고 제주 등 3개 지역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연구결과를 간략히 제시
하고자 한다. 상기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방안 모색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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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사항을 감안하여 3개 지역 지역혁신체제 모형은 다른 지역에서 필요한 인
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성 시 의미있는 정책적 시사를 제공하고
있다.
가. 대전광역시20)
1) 대전광역시의 지역혁신체제 모형
지역혁신체제는 산업생산체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체계와 생산지원체계
가 서로 접합된 클러스터를 형성한다. 산업생산체계는 전략산업과 전후방 연
관산업이 중층적으로 기업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의 집합체이
며, RIS의 중심을 이룬다.
대전의 산업생산체계는 1·2산업단지 및 3·4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루어
져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규모와 기술력 측면에서 열악한 수준이나,
최근 IT, BT를 중심으로 벤처제조업이 급성장하고 있고, TBI 및 Post-TBI를
중심으로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이 착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장래 대덕테
크노밸리의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과학기술체계의
뒷받침 속에서 좋은 결실이 기대된다.
과학기술체계는 우리 나라 최고의 두뇌집단인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축으로
하여 KAIST, 충남대 등 우수 연구대학을 보유함으로써 명실공히 국내 최고
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생산지원체계 역시 과학기술체계의 우위를 토대
로 최근 중앙부처 및 대전광역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각종 지원시설이
집중됨으로써 기업생산 활동과 기업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림
Ⅴ-1]은 이러한 산업생산체계, 과학기술체계, 그리고 생산지원체계간 관계에
기초한 대전 지역혁신체제모형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혁신역량 집적 및 네트워크 구축, 지역산업발전 경쟁력 증진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인적자원 개발 확충
[그림 Ⅴ- 1] 대전 지역혁신체제 모형
2) 정책 방안
가) 지역 인적자원개발 관계법 및 제도의 정비
지역 설문조사 분석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과 관련한
법 제도의 미비 및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인
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법이 평생교육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산업교육진흥법 등으로 난립하여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일관성
과 통합성 있는 정책 추진에 애로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적자원개발 관
계법 상에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에 관련된 내용이 미약하고 상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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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무와 예산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지역 인적
자원개발 촉진을 위하여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의 대폭 이
양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정에 맞추어 지역 인적자원개발 관계법을
종합 정비하여 유사 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인적자원개발촉진법을 제정
하여 지역 인적자원개발협의회(가칭)로 통합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
어야 한다. 지역 인적자원개발센터 설치 조례 제정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협
의회 조례 제정이 요구된다. 아울러 중앙 정부의 인적자원 관련 규정 및 권
한을 지방 정부로 대폭 이전함과 동시에 중복된 사무 업무 및 관련 절차에
관한 효율적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구의 재조정 및 협의가 요구
된다.





























































[그림 Ⅴ-2] 기관간 인적자원개발 연계·협력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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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전시 첨단지식 인적자원개발주체간 유기적 네트워크 체제 구축
지역의 첨단지식기반 관련 인적자원개발 주체들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
체, 산자부, 중기청, 대학, 관련 연구소 및 기업 등 각자의 역할이 불분명하
고, 각자의 역량과 인적자원개발 주체들간의 연계협력 기반도 취약한 실정이
다. 취약한 연계협력기반을 극복하기 위해 상호간의 역할 분담과 기능 조정
등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협의체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평생교육협의
회, 직업교육 훈련협의회, 여성사회교육협의체 등으로는 첨단지식에 기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전 지역의 특성상 첨단 제조업 및 지식기반산업에 적합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전문 기구 및 조직이 구성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가칭 대전의 첨단지식 인적
자원개발회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역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
보의 수집 및 제공, 지역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보유통센터 등이 미흡하므로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보 시스
템을 조속히 구축함과 동시에, 운영상 필요한 전문 인력을 민·관 합동 차원
에서 채용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첨단지식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유관기관들의 역할 또한 체계적이
고 효율적인 연계체계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중앙정부는 기초과학기
술 관련 교육 지원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가져
야 한다. 장기적이며, 국가적 차원의 첨단지식기반산업 인적자원 개발 방안
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중앙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력개발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 특성에 맞는 산업체계별 전문인력 양성 프로
그램을 권장할 필요성이 있다. 산재한 인적자원개발 기구들간의 통합 및 지
원을 담당할 국가적 차원의 인력양성 전문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지방정부는 대전 지역의 특성과 첨단산업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첨단기술인력 관리 전문가 및 지역의
첨단산업 업종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주기적인 첨단기술 인력 수요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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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해야 한다. 국가의 장기적 시책과 관련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발전기본계획 및 지역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인적자원개발 수급계
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평가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전시는 지역내 대덕연구단지의 관련 연구소와 대학이 지역의 인력양성
에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 일정 권한을 교육 시행기관에게
위임함과 동시에 이들 기관이 교육에 필요한 행ㆍ재정적인 지원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대학 및 관련 연구소는 첨단지식기반산업 업종별 또는 대학간, 학과간 인
적자원 교류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기관별로 전문 과학기
술 교육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
서 주체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대학은 실습교육 및 인재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함과 동시에 대덕연구단지 연구소들은 대학에게 교육 및 실습기회를 제
공하는 한편, 지역 내 관련 기업체의 실험장소 및 연구장비 사용을 위해 대
학 및 대덕연구단지 내 연구 장비 및 교육시설의 현황 파악 및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공동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산·학·연·관간의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관련 기업체에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적인 역할을 부여해야 하고 행·재정적인 지원책
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체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적합한 신규채용 인력의 재교육 프로그램 시
행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대학 교육
의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실습교육 이후의 우수인력을 우선 채용하는 한편
인턴제의 실시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공동사업, 인재교류 프로
그램, 시설 공동활용, 정보공유 등의 네트워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다) 지역 기업의 지역인적자원 양성 및 활용
대전지역의 첨단지식기반 기업이 우수한 전문 인력을 지역 내에서 흡수하
지 못하고, 타 도시 및 수도권으로 빼앗기고 있어서 지역 기업의 인력 수급
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과 대학의 연계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역산업발전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대전지역의 소재 대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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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첨단지식기반 기업체의 전문 인력을 직접 육성할 수 있는 연계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전 지역 내 소재 대학과 지역 내 첨단기업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지역자체의 연계협의체 구성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필요 인력
의 공급과 수급의 원활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대학의 실습교육을
위탁받아 필요 인력을 일시적으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연계와 실습을
통해 졸업 후 인턴제를 통한 전문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내 관련 업종간에 창업보육센터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대학내 신
기술과 전문 인력을 교류할 수 있는 경영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아울러 정규 또는 비정규의 사내대학의 설치를 유도하고, 이를 적극 운영함
에 있어 대전 지역 소재 대학과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류를 확대해 나
가고, 관련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한 연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기업과 대학의 공동 연구 및 연구장비의 공동 사업을 통한 학습조직화를
구축한다. 지방정부 및 유관 교육기관들은 기업과 대학, 기업과 대덕연구단
지 내 연구소들과의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세금혜택 및
재정적인 지원을 실시함과 동시에 필요 교수 요원과 교육장소, 교육비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대학과 기업의 인력간 학습 동아리를 구성하는 방안
도 검토할 수 있다.
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역 대학의 거점화
지역 대학의 학과 구성이나 그 유연성 면에서 지역 산업에서 요구하는 인
적자원을 양성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여 지역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산
업인력을 지역 대학에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전지역 소재대학
졸업생의 수도권 및 타 대도시 유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학에서 지역 내 기업 인력의 직무연수 시행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수
립함과 동시에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게 대학 내 교육체계 및 교과과정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학의 실습교육을 대덕연구단지 내 관련
벤처기업 및 연구소에서 위탁교육 형태로 실시함과 동시에 학점 이수 방안
과 각종 교육훈련에 따른 제반 인센티브의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전지역 소재대학의 특성을 살려 분야별 기술창출 및 지식혁신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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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 양성의 중심지 및 거점화로 유도해 나간다. 대학이 지역혁신/ 산학
협력/ 인적자원개발을 거점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량권을 지방정부로부터
대학으로 위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지역 대학에 지역기술, 지식혁신
단지 조성을 유도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연
계 유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대전지역 소재대학 중 특성화 대학에 대한 연구비 및 교육지원비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해 나간다.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이 지역 특성화(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수정하고 강화한다. 기존의 지역 특성화 대학 선
정 및 육성책을 확장함과 동시에 분야별로 소규모 대학을 특성화된 부문별
로 통합함으로써 지역 내외적으로 경쟁력 있고, 내실있는 특성화 대학으로
유도한다.
사업, 인재교류, 프로그램, 시설 공동활용, 정보공유 등의 네트워크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대덕연구단지 내 관련 연구소 및 기업 연구소 등과 함께 공
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마) 지역 거점화 사업 (나노펩 유치)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및 육성
나노종합센터의 KAIST내 유치와 관련하여 지역대학과 대덕연구단지의 인
적자원 교류 및 전문인력에 대한 육성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KAIST
의 대덕연구단지 내 나노펩센터 유치로 인해 대전시는 실용화센터 건립과
산업단지 조성 등 나노벨트를 조성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인적자원 교
류 및 고용창출은 물론 나노팹 이용을 위한 관련 기업들의 대전, 충남 진출
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나노네트워크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
인력과 장비, 연구개발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며, 그 중 전문인력의 유치 및
체계적인 육성책이 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대덕연구단지는 연구원 가운데 30% 이상이 나노연구와 관련된 국내
최대 나노 관련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KAIST 등 지역
내 6개 대학과 18개 나노관련 연구기관의 인력, 60개 정부 및 민간출연연구
기관 및 지역 내 대학의 R&D 인력 연계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관련
기관간 연구인력 교류를 통해 새로운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이를 위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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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양성기관의 신설이 필요하다. 양성기관을 지역 내 대학으로 이관시킴으
로써 대학에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구인력 수요에 입
각한 대학 교육과정의 변모를 유도하도록 한다.
첨단의 나노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고도로 훈련된 해외 전문인력 유치가
필요하며, 동시에 관련 분야의 연구인력 육성을 위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육성방안이 필요하다. 해외 고급인력의 유입에 따른 국내 젊은 연구
인력들은 장비 운영 기술 및 노하우 등을 비롯한 선진 첨단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대학의 전문인력 육성과 연결될 수 있는 나노 인적자
원 교류 네트워크가 마련되어야 한다.
폐쇄적인 사업추진 보다는 나노팹 사업을 개방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관련
대학의 연구기반과 전문인력 육성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이용자 협의회
를 구성함으로써 산·학·연간 종합적인 나노 관련 연구인력 교류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용자 협의회 는 나노팹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및 민간출연 연
구기관과 대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지역내 대학의 연구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지원하고, 해외 우수 대학
과의 교류를 추진하는 등 인력교류와 양성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내 유치된 거점 사업에 지역 대학들을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사업과
인적자원 교류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KAIST를
중심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대학들간의 분야별 연구인력 활용방안을 모
색함과 동시에 대학간 연구장비와 우수인력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 내 거점 사업에 지역대학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역 내 우
수인력을 사업에 참여시키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충하며, 동시에 전문 기
술개발과 실습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사업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연구장
비와 인력교류 및 양성을 위한 기관의 신설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평가를 통
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나아가 관련 연구능력의 개발과
기술습득을 이루어 지역 내 관련 기업으로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




엔지니어 창업자를 중심으로 경영에 관한 마인드를 제고하여 기술과 경영
이 접목된 이상적인 벤처기업가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장
기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벤처기업인들을 위한 연수 및 교육기관으로 확대
운영하며 외국대학 유치시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한다. 기술을 인지하는 경영
및 정책자문가의 양성은 물론 기존 벤처기업인에 대한 전문훈련기관으로 운
영해 나간다.
대덕밸리 벤처기업인의 기업경영에 대한 노하우 부재로 경영에 필요한 제
반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구원(엔지니어) 출신 대덕밸리 벤처기
업가들의 경영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경영관리자로서의 자질 향
상을 위해 노력한다. 벤처기업의 생존 요건으로서 첨단기술과 함께 마케팅,
경영능력, 인력관리 능력 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한다.
전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위성을 통하여 실시간 원격 화상강의가 가능하도
록 최첨단 강의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적, 공간적 제한이 없
는 인력 풀(pool)을 통해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로 아웃소싱 하는 교수요원제
를 운영하도록 한다. 국내 벤처CEO들의 교육을 위한 전국 규모의 연수기관,
나아가 동남아 후발 개발도상국의 연수기관으로 운영한다.
나. 울산광역시21)
1) 울산 지역의 지역혁신체제 모형
울산 지역의 지역혁신체제를 구성함에 있어 우선 생산적 측면에서는 대기
업과 중소기업간 원할한 의사소통과 협력·교류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경영자단체와 각 기업의 노동조합 또한 지역의 산업구조에 적합한 협
력과 조정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체제에서는 지역의 산업구조
21) 김진근 외(2002). 울산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방안 . 울산발
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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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부구조로서 지역산업에 기능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지역실정
에 맞는 교육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 기업, 지방정부 그리고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훈련체제가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체제의 경
우 지역내 연구소 및 대학 등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산업체와 긴밀한 협
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내 공공기관은 지역내 기
업, 대학, 연구소 등이 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측면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미래의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여 개별
혁신주체들을 선도하여야 한다. 울산 지역혁신체제 참여 주체들이 정책의 결
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결정되어진 정책을 신뢰하여 지속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질 때 지역내 혁신체제는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울산지역에는 개별 혁신체제간에 효율적이고 지역발전
을 촉진할 수 있는 연계성이 부족하여 지역혁신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
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연구·개발체제나 교육·훈련체
제의 경우 지역혁신주체로서 생산특화도시인 울산지역에서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체제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를 고
려하면,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더라도 지역내 생산체제로서 대기업의 영향력
이 큰 편이다. 또 광역시로의 승격 이후 지방자치단체로서 울산광역시는 지
역개발을 위한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혁신주체로서의 역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도모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발전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생산도시로서 울산
입지를 고려한다면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주요 산업의 향후 발전방향을 설
정하고 이에 부합되는 지역의 인적자원개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림
Ⅴ-3]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역내 혁신주체들간의 의사를 공유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할 수 있는 영국의 지역개발청
(Regional Development Agency; RDA)이나 미 알라바마주의 알라바마 개발
청(ADO)와 같은 지역내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협의회를 구성하여 울산이 갖는 생산도시로서의 산업구조를 고려하여
생산체제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산업기능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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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지역내 주요 산업인 자
동차 및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고도화로 지역산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
한 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있는 바 지역내 산업체에 기능인력을 공급할 수


















RD A (A D O )
지역인력개발원
(A ID T )
[그림 Ⅴ-3] 울산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모형
2) 정책 방안
가) 지역혁신주체들간의 비전 공유
지역혁신체제가 구축되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체제간의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의 공유가 중요하다.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역혁신주체
가 지역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비전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공
청회를 비롯한 단지 소개에 끝나는 일과성의 형식을 빌어서 공감대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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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보다는 처음 비전을 설정하는 과정부터 개별 지역혁신주체들을 주체적
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이를 통하여 지역혁신주체들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지역혁신주체간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하
는 추진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혁신주체들을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국의 RDA나 알라바마주의 ADO 등이 좋
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나) 지역내 혁신주체간 협력관계 유지 및 발전
지역혁신 주체들간에는 독립된 분야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
지만 그러한 업무들이 지역혁신주체들간 공유되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흔히
존재한다. 개별 지역혁신주체들이 자신의 일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되어지는
부분들을 상호 협력관계를 통하여 원활하게 해결해 나감에 따라 지역혁신체
제를 위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혁신주체들은 상호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또 자
신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혁신주체들간의 협의회 등을 거쳐서 관심
사를 공유하고,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눔으로써 혁신주체들간의 네
트워크는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지역의 장기 비전을 설정함
에 있어 발전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개별 혁
신주체들은 본래의 업무에 더욱 효율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혁신주체간의 적극적인 협력관계의 유지 및
발전이 이루어질 때 개별혁신주체들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다.
다) 지역산업을 지원하는 인력개발원 설립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제가 구축되면 지역에 근거한 인적자원개발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성공적인 구축은 지역산업의 발
전방향과 궤를 함께 하는 것이며, 인적자원의 개발은 현재와 같이 지식을 기
반으로 하는 사회경제체제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울산지역의 경우 각 부문의 인적자원은 개별 혁신주체들이 독자적으
로 수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광역시차원에서는 실직자 취업대책, 노동부 울
산사무소에서는 실업자 재취업교육 등을 각각 담당하고, 그 외 교육프로그램
에 따라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등이 있다. 또 개별 생산주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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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기업내 직업훈련원을 통하여 공
급하고 있다.
공공주체로서 울산광역시는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3대 주력산
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수행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쟁력강화
를 위한 Auto Valley사업과 석유화학산업을 정밀화학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밀화학종합지원센터 건립안이 그러한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의 수행이 지역내 혁신주체들간의 공감대 형성없이 독자적으로 추진되어지
고 있다. Auto Valley사업이나 정밀화학종합지원센터 건립안 등은 지역내 인
적자원의 효율적인 지원 없이는 달성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Auto Valley사업에 자동차전문대학원(또는 산업기술대학원)의 신설이
나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유치와 같은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다하더라도 자
동차 관련 부품집적 단지나 모듈화 단지를 위해 지역내 양질의 기능인력의
확보는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대한 훈련
및 교육주체나 생산주체, 그리고 연구개발 주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생산도시로서 울산지역에서는
지역개발청 하에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능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알라바마주 산업발전훈련원(AIDT)과 성격이 유
사한 직업훈련원을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의 개발이 이루어져 지역내 빈약한 자원
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제주도22)
1) 제주도 지역혁신체제 모형
지역혁신체제 이론 검토와 기본전제를 바탕으로 지역혁신체제를 통한 관
22) 오상훈 외(2002).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 제주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 제주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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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지역혁신체제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지방자치단체,
관광산업계, 관광교육 및 연구부문, 그리고 보조적 구성요소인 중앙정부, 국
제기구, 해외대학 및 연구소, 해외협회 및 기업, 국내기업 등 상호 관계를 개

















[그림 Ⅴ-4] 제주 관광인적자원개발 기본모형
기본모형에서 제시된 지역혁신체제 하위 구성요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어 교육부문과 연구부문 그리고 산업부
문이 핵심 협력 파트너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핵심 구성요소들은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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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광 관련 국제기구, 해외지방자치단체, 국내기업, 해외대학, 해외연구소,
해외관광협회, 해외기업 등 보조적 구성요소들과 적절한 상호교류를 통해 경
쟁력 있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제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본 모형의 핵심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관광진흥원 혹은 제주관광공사(가칭), 컨벤션 뷰로 형태 등 제주 관광 진흥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할 기구가 구상되고 있는 상태이다. 새 기구가 선
보이기 전까지는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관련 부서에서 핵심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교육부문은 인적자원개발의 핵심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에는 고
교, 전문대학, 대학교 등과 같은 정규교육기관과 개인적으로 관광 관련 인적
자원을 양성코자 운영 중인 학원 등과 같은 사설교육기관 등이 포함된다. 연
구부문은 교육기관과 함께 공적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이다. 각종 공공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제주발전연구원과 각 대학의 관광 관련 연구소 그리
고 민간차원에서 설립된 각종 연구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산업부문은 관
광진흥법규상의 관광업종을 포괄하는 경제적 집합체이다. 이에는 기존 법규
상의 관광업종 이외에 활성화 된 관광 업종도 포함된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성패와 관련하여 보조적 구성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제주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관광사업
체들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은 꼭 필요하다. 또한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가 건설교통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적극적
인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국제관광 관련 기구는 WTO, APEC, OECD 관광위원회, PATA, ASEAN+3
관광교육센터 등이 핵심적 기구로 포함된다. 이들은 관광인적자원의 국제화
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보조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제주도는 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현재는 해
남성, 발리, 하와이, 사할린 등이 있다.
해외대학 및 연구소는 선진 외국의 대학 및 연구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
후되어 있는 제주지역의 대학 및 연구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상호 교
류 파트너로서 반드시 필요한 보조적 구성요소들이다. 하와이 대학,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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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레이 대학, 홍콩의 폴리텍 대학 등 관광과 관련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대
학이 많다. 그리고 대부분의 해외대학은 부설연구소를 갖추고있어 교육기능
과 연구기능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해외기업체 및 협회는 선진 관광기업문화를 체험하거나 경영 및 서비스
학습을 위해 매우 중요한 보조적 구성요소가 된다. 디즈니랜드 같은 대규모
관광기업체에서부터 성공적인 소규모 테마파크형 기업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특히 제주지역과 국제적 경쟁과 협력관계를 모색해 가야 할
HKTA, CTA, JTA, TIA, HCVB 등의 관광관련협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주지역에 영세한 관광사업체만으로는 도내 관광 관련 인적자원에 대한
실습을 모두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타지역에 소재한 국내기업체들과의 적
극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2) 정책 방안
가) 관광환경변화 적응력 향상
지역혁신체제 개념을 가지고 제주지역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인적자원 양
성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시스템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된다.
다소 침체상태에 빠져있는 지역관광산업(RTI: regional tourism industry)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자는 취지의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그에 따른 세부 프
로젝트들은 새로운 관광 인적자원 개발(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
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까지 제주지역 관광인적자원은 주로 호텔과 여행사에 집중적으로 분
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제자유도시 개발 내용을 보면, 국내외
관광투자유치 촉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강화, 내국인 출입면세점, 골
프장 요금인하를 통한 수요 확대, 7대 선도 프로젝트, 컨벤션센터 개설, 크루
즈 항구 개설 등에 담겨 있는 새로운 관광업종 등 기존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환경변화에 부응 할 수 있는 관광전문 인적자원의 배
출은 매우 시급한 과제로서 그 역할의 주체는 자방자치단체(관광진흥원), 관
광업계, 대학 및 연구기관이 될 수밖에 없고 더욱 중요한 것은 각 주체가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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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상호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갖추고 함께 노력해
야 한다.
나) 관광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
대학 교육 커리큘럼의 설정이 관광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공급자
라 할 수 있는 대학측과 교수진의 편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동종 레벨의 교육기관간 상호 인적교류와 공동연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수평적 교육시스템을 활용해야 하고 고교와 전문대학 그리고 대학교간
수직적 교육시스템을 연계교육의 틀에 묶어 교육에 대한 역할분담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관광정보체제 활용의 극대화
제주 지역에서 정보체제를 활용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시대의 흐름상 중
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관광 관련 정보체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는 우선 산·관·학 협력을 통해 인적자원 수급실태를 정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ㆍ소규모 관광사업체에서는 정보체제 활용 정도가 매우 빈약
한 실정인데다 그 필요성마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행사의 경우 소수의 인력을 가지고 여행상품을 기획, 집행하려면 사이버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이나 관련기관에서 관광업계 종사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
광 정보체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관광업종 판매실적이 저조한데 오프라
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제주도 관광업종 판매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양성도 필요하다.
3. 일반 정책 방안
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혁신체제모형 설정 지원
지역혁신체제 구성기관간 상호교류ㆍ협력활동(공동연구, 인력교류, 상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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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등)을 통하여 구성기관간 또는 구성기관내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방안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한 관련 분
야의 인적자원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효율적인 지역혁신체제의 구축ㆍ
운영은 성공적인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담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역으로 지역혁신체제 하위체제의 구성주체간 상호작용 및 학습과정
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이 구체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때, 지역혁
신체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하위체제간 상호 교류ㆍ협력
및 이를 통한 학습과정이 활성화될수록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개발
이 촉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혁신체제의 구축ㆍ운영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은 지역혁신체제 구성 기
관간의 상호관계에 달려 있다. 이들간의 관계는 수직적/ 수평적, 형식적/ 비형
식적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시장 메카니즘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고(market relationship),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ㆍ문화적 규범(social capital,
localized institutions)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혁신체제를
통한 인적자원개발의 주체는 대학/ 전문대학, 중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직
업훈련기관, 대학연구소, 기업연구소, 지역 R&D기관, 기업/ 산업체, 경영자
단체, 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노동사무소 등 매우 다양하다.
[그림 Ⅴ-5]와 [그림 Ⅴ-6]은 지역혁신체제 구성기관간 netw ork(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모형을 예시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림 Ⅴ-5]는
전문대학ㆍ대학과 기업간 인력교류,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ㆍ활용 등을 통
하여 기업에 필요한 산업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의 양성 및 활용
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모형이고, [그림 Ⅴ-6]은 대학, 기업, 지역기반 연구기
관간 연구ㆍ개발 network 구축을 통하여 새로운 핵심 기술의 개발과 함께
필요한 R&D인력 양성을 하는 모형이다.
지역혁신체제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모형은 구성기관간 network 구축 형태
와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정책의 핵심은 이러한 구성기관들
의 이해를 상호 최대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
혁신체제 모형들이 구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각종
유인책을 강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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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5] 지역혁신체제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모형(예1)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에서 지역혁신체제 구성주체들의
역할 및 기능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지역 인적자
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관련 협의체 구성ㆍ운영, 공공 교육ㆍ훈련 투자, 통신
ㆍ정보 인프라 구축, 관련 조례 제ㆍ개정 등; 기업: 재직 근로자 교육ㆍ훈
련기회 제공, 기업 R&D 인프라 구축, 기술 이전 등; 교육훈련기관: 지역발
전에 필요한 인력 양성ㆍ공급 및 재교육; 대학 & 연구기관: 혁신기술의 창
출ㆍ보급, R&D 인력 양성, 혁신기술의 상업화 등; 중앙정부: 인적자원개발
관련 권한 위임ㆍ이양, 지역 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 지원ㆍ법령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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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6] 지역혁신체제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모형(예2)
나.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위임ㆍ이양 확대
지역혁신체제는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연구ㆍ개발체제, 교육ㆍ훈련체제,
생산ㆍ판매체제, 공공정부(법, 규제, 제도, 행정, 재정 등)체제 등 여러 개의
하위체제(subsystems)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체제는 여러 가지 개별 기관
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및 운영방식은 해당 지역
관련 기관 및 제도, 그리고 법, 규제, 사회ㆍ문화적 규범 등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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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체제(RIS)













<표 Ⅴ-1>은 대표 적인 두 가지 지역유형의 특징을 대조시켜 정리한 것이
다. 특정 지역이 지역 유형 A에 가까울수록 지역혁신체제를 구축ㆍ운영하는
것이 그 반대 경우에 비하여 용이하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권
한 위임ㆍ이양이 많을수록 지역주도의 지역혁신체제의 구축ㆍ운영이 용이하
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Ⅴ-1> 두 가지 지역 유형 대조









지역 기반 정보ㆍ통신 및 각종 인프라
지역 자본 시장
국가 교육ㆍ훈련체제
지역산업과 연계가 약한 대학교육
지역 기반 연구기관 無
지역정부 無
지역정부의 산업ㆍ기술정책 無
지역 과학ㆍ기술 프로그램 無
제한된 지역 징세권
제한된 지역 공공투자 자율권
지역 기반 정보ㆍ통신 및 각종 인프라 無
지역 자본시장 無
자료: Cooke, Philip et al.(1997). "Regional innovation system : institu tional and
organizational dimensions," Research Policy 26. p .p .47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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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ㆍ도교육청은 지역혁신체제 구축ㆍ운영의 핵심기관인 고등교육기
관에 관여할 수 없고, 시ㆍ도청 또한 비록 공립대학(시립 및 도립대학) 설립
을 통하여 일부 고등교육정책에 관여할 수 있으나,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실
상 고등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직업훈련을 포함한
노동정책은 지방특별행정기관인 지방 노동청과 노동사무소를 통하여 집행되
고, 연구개발과 기술개발 정책 관련 예산은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를 중심
으로 결정ㆍ집행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혁신체제를 지역 주체적으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
록 관련 권한 및 기능의 지방 이양ㆍ위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하여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의 단계적 지방 이양 및 국립대학의
공립화 추진, 연구ㆍ개발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범위 확대, 그리
고 산업기술정책과 연구ㆍ개발정책 재원의 지방 이양 추진 등과 같은 정책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
다. 사회적 자본의 개발ㆍ착근 지원
상기 <표 Ⅴ-1>의 지역 유형 A의 조건을 갖추는 것만으로 지역혁신체제가
원활히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혁신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지역
혁신체제 구성 기관간 질적으로 수준높은 체계적인 협력 관계가 구성ㆍ유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역혁신체제의 구성 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
학, 교육ㆍ훈련기관, 기업체, 연구기관 등)간 건설적ㆍ협력적 상호작용이 혁
신을 가능하게 하고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혁신체제 구성 기관의 운영 행태, 이들간의 상호작용 방식 등은 혁신
(건설적ㆍ협력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법, 규제, 사회ㆍ문화적
규범 등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 법, 규제, 사회ㆍ문화적 규범
등을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환시킬 필요가 있다([그림 Ⅴ-7]
참조). 이럴 경우 지역혁신체제 구성기관간 지식, 정보, 다른 자원들의 상호
교류ㆍ협력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새로운 혁신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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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7] 지역혁신체제 하위체제간 및 지역 특유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산ㆍ학ㆍ연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구성기관간 상호 신뢰 부
족으로 협력 문화가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산업체의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한 신뢰 약화로 이들 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의뢰가 적고 기업은 독자적 기
술 연구 개발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자의 지적재산권이
인정되지 않고 발주자인 국가나 민간기업체에 귀속됨으로써 개인 연구자의
incentive 부재 및 핵심기술의 지속적 발전 불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과
제도 등을 개선하고 지역혁신체제 구성 주체간 협력이 자발적ㆍ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혁신체제의 개별
구성주체들도 이제까지의 개별 기관 중심의 폐쇄적인 업무 추진 방식을 탈
피하고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보다 개방적인 업무 추진 방식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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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지역혁신체제 구성기관간 지식과 정보의 상호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새로운 문화 조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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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
1. 지역 인적자원개발 추진 체계 설정·운영의
기본 방향
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혁신체제 구축
국가 차원에서 국가혁신체제(N IS; Nat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이 중
요시되고 있는 것처럼, 지역에서는 지역차원의 혁신체제, 즉 지역혁신체제
(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
다. 이는 국가경쟁력이 노동과 자본의 총량뿐만 아니라 혁신 능력(innovation
capacity)에 의해서도 좌우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력은 이제 국가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에서도 중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세계화에 따라 자본과
투자의 이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가 아닌 지역의 경쟁력
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의 투자 결정
의 문제는 대한민국과 중국이라는 국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시에 서울(또는
수도권) 또는 상하이라는 도시(지역)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이다.23)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지방화(localization)가 진전되고 지방경영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자치단체는 시·도지
사를 중심으로 투자유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의 경쟁력은 지역의 인프라(인적자원과 물적자원 그리고
사회간접시설 등)와 환경요인뿐만 아니라 지역의 혁신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지역에서의 경쟁력이란 조직의 역량, 공공기관과 민간조직간의 네
23)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역시 국가단위가 아
닌 지역단위 경쟁력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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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 그리고 학습과 시너지(synergy)에 의해 혁신을 옹호하는 무형요인들
을 말하는 것이다(OECD, 1997. p35). 지역이 혁신 능력에 기반을 두고 혁신
체제를 구축하고, 이러한 혁신체제가 세계화·정보화 흐름에 부합할 때 지역
은 비로소 세계체제와 국가체제 내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러한
경쟁력은 지역의 혁신전략(innovation strategy)과 세계화전략(globalization
strategy)이 통합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에 대한 관점이 다양한 것처럼 혁신 역시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 경영학적 시각에 의하면 혁신(革新)이란 새로운 것들 을 의미한다. 슘
페터의 말을 빌려 교과서적으로 정의하면 이용 가능한 여러 가지 사물이나
힘의 결합방식을 변경하여 새로운 상품의 발명, 새로운 생산방법의 도입, 시
장개척, 새로운 자원개발 및 조직개혁 등을 가져오게 하는 것 으로서 흔히
신(新)결합(new combination)이라고 한다(조동성, 2002. p612). 즉, 혁신은 점
진적인 개선과 변화라기보다는 창조적 파괴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업이
생성과 동시에 생존과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변신한다고 할 때 이러한 변신
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혁신이며, 이러한 혁신은 창조적 파괴과정이라고
할 때 기존의 모든 것을 재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에
서의 혁신이란 휴먼웨어(종업원의 마음가짐, 동기, 의식, 자질 등), 소프트웨
어(지식, 기술 등), 하드웨어(시설, 설비 등)와 기업문화(언행, 행동, 양식 등)
와 관련되는 것이다(이한검, 2001. p156).
이와 같은 혁신의 정의를 토대로 지역혁신의 개념을 정의할 때 지역을 새
롭게 재창조한다는 의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혁신체
제에서 말하는 혁신(革新)은 기존의 주된 논의처럼 기술혁신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非)기술적인 것, 즉 경영혁신과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까
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24) 그리고 지역혁신이
구조화되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위해서는 체제(system)로
형성되어야 한다. 즉, 지역혁신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24) 혁신이란 일반적으로 제품과 과정의 혁신을 포함하는 기술혁신을 의미해왔으나,
최근에는 경영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영혁신과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도 강조
되고 있다(이한검, 2001. 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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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역시 우리 나라의 지역정책을 평가하면서 한국의 지역혁신지원시스
템은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유형으로서 현재 한국의 발전단계에
서 바람직한 것은 지역적으로 뿌리내린 혁신지원시스템의 구축이라고 제안
하고 있다. 즉, 어느 정도는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적 접근이 현실적이기는
하지만, 지방정부에 의한 계획과 조정이 이루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
학, 공공연구기관 등의 다양한 참여주체 간의 협력에 기초하는 방식이 필요
한 것이다(OECD, 2001. p209~210). 그러나 지역마다 처해진 경제·사회·문
화·지리적 여건 등이 상이한 바 지역의 문제는 동일하지 않고, 지역의 문제
를 해결하는 전략인 지역혁신체제의 모습 역시 동일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혁신체제 역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지역개발전략과 연계된 인적자원개발 전략의
수립·추진
지역개발정책은 크게 명목적 관점(nominalistic approach)과 실체적 관점
(substantial approach)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명목적 관점에서의 지역개발이라
함은 국가정책 목표 의 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공간(空間)정책 으로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한 공간적 개발전략으로 자원개발, 산업입지,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물적 기반의 조성을 위한 정책과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실체적 관점으로 볼 경우 지역개발정책
은 정부의 한정된 공간정책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지역 간 자원배분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일체의 정부정책을 말한다. 이에 따라 조세, 금융, 산업정책, 교
육, 문화정책,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 정부의 각종 규제 및 지원시책 등
관련 정책이 망라될 수 있는 것이다(김용웅, 1999. p16~17).
지금까지는 주로 명목적 관점에서 지역개발을 논(論)해 왔다. 이는 각 시·
도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국토기본법 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수립되어 왔고, 동 계획에서 지역의 공간구조와 토지 정책, 교통·물류·정
보통신망 등 사회간접자본 정책, 산업과 환경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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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25)
그러나 지역개발전략을 지금처럼 명목적 관점에서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개발을 실체적 관점으로 보아 지역 간 자
원배분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모든 정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OECD(2001) 역시 우리 나라의 지역정책(territorial policy)에 대한 평가 보고
서에서 중앙과 지방간 관계, 공간개발정책(국토종합개발계획, 토지와 주택정
책, 사회간접자본시설 정책 등), 경제개발정책(기업정책, 연구개발정책, 인적
자원정책 등), 그리고 사회정책(사회복지정책, 교육과 노동시장 정책 등)을
다루고 있는 것도 지역개발정책은 이제 단순히 공간개발정책 위주로 보기보
다는 실체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지역의 성과를 총체적으로 판단하고 지역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명목적 의미
의 지역개발전략과 지역산업발전전략은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중장기 발
전계획의 형태를 통해 부분 연계가 이루어졌으나, 이들 전략과 인적자원개발
전략은 연계되지 않거나 연계가 미약한 상태에 있다.
지역산업 발전전략은 곧 지역산업정책을 의미한다. 지역산업정책이란 지방
정부의 자율과 분권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고유의 산업발
전전략으로 정의될 수 있다. 물론 지역산업정책의 주체가 중앙이냐 지방이냐
에 따라 정책의 목표 , 수단, 전략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지방의 자주적 산
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개발 전략 또는 지역진흥전략을 위해서는 내생
적 지역발전 전략이 요구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
25) 국토기본법 제13조 (도종합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따로 계획이 수립된
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의 경우에는 이를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현황·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한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의 목표 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역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안 기능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4. 교통·물류·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안 자원 및 환경의 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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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산업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할 것이다. 이때 지역산업정책은 지역산업기반
정비정책과 지역산업구조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산업기반정비정책은
다시 모든 산업활동의 하부구조가 되는 물적 인프라(도로, 항만, 공항, 에너
지, 용수, 공업단지 조성 등), 제도적 인프라(행정서비스, 법령, 관행, 금융서
비스, 생산자지원 서비스 등), 인적 인프라(인재의 양과 질, 인재의 유인과 활
용, 산업지원 네트워크), 정보인프라, 사회적 인프라(주거환경, 교육여건, 의료
서비스 등)의 구축이 포함되고, 지역산업구조정책은 지역 내 산업간 자원배
분을 의도하는 정책으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 지역산업 구조고도화정책,
산업구조 재편, 기술개발 등을 포함한다(울산발전연구원, 2001. p255). 즉, 지
역산업정책의 내용에 인적 인프라와 기술개발 등이 포함된다고 할 때 당연
히 지역산업발전전략에는 인적자원에 대한 전략이 포함되어야 하다. 지역개
발과 지역산업발전은 지역과 지역산업에 필요한 지식(knowledge)과 기술
(technology)을 보유한 인적자원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할 때 지역개
발 및 지역산업발전 전략과 인적자원개발전략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개발의 핵심요소로서 지역 산업의 혁신과 개인 및
조직의 학습활동의 증진 나아가서 학습지역(learning region)의 구축은 별개
로 추진될 수 없는 사안인 것이다. 따라서 지역에서 중장기 발전계획 또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개발과 지역산업발전을 가능케 하는 지식과 기술
의 창출과 확산전략이 필요하고,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인적자원의
개발에 대한 전략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에 맞게 교
육정책, 훈련정책, 연구개발정책 등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 현실을 고려한 단계적·점진적 추진
인적자원개발 사무는 국가사무, 지방사무,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등이
혼재되어 있다. 특정의 사무가 자치사무냐 단체위임사무냐, 아니면 기관위임사
무냐에 따라 사무처리의 주체가 달라지고, 중앙정부와 시·도의회의 관여(지
도·감독)정도 및 재원의 부담 주체와 그 정도 역시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이
러한 사무배분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정부간 관계(IGR; Inter-Gover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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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의 문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
정되는 사항이며, 사실상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사무가 지방사무라고 말할 수
도 없는 상황이다. 즉, 현재의 지방자치는 인적자원개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교육과 훈련정책, 연구개발정책, 기술개발정책 등을 지방이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지
역 인적자원개발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위와 같은 사무배분의 한계 외에도 관련 기관 역시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
는 상태이다. 예를 들면, 의결기관인 시·도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 시·도청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준(準) 의결기구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시·도교육청이 존재함으로써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구분되고 있고, 지방노
동청·지방중소기업사무소 등 중앙부처의 일선집행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
이 존재하고 있어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에 불구하고 지역 인적자원개
발체계는 단계적·점진적으로 구축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인적자원개발과 직·간접적
으로 관련되어 있는 모든 법령과 제도의 총체적 재구조화가 수반되어야 하
며, 중앙집권적인 사회·문화의 변화 역시 뒷받침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서는 반드시 국민의 합의가 요구되고 이를 토대로 사무배분에 따른 권리, 책
임 및 의무관계의 재조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지역 인적자원개발체제의 구
축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계속적으로 지방사무의 확장을 위
해 공동 노력하여야 하고, 중앙정부는 지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과 예산
그리고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지방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지역 인적자원개발체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
요가 있는 것이다.
라.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발휘
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최고혁신관리자(Chief Innovation Officer : CInO)로서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앞장서야할 것이다. 이는 류지성 등이 연구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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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에서도 확인되는데 동 연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은 자치단
체장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
원 역시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혁신성이 지방정부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자치단체장이 전
문적인 관리자(professional manager)가 되느냐, 아니면 기업가적(entreprene
-urial) 능력을 보여 주느냐에 따라 지방의 혁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관리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규정과 규칙 그리고 규범에 의한 관리를 선
호할 것이나, 지방화시대에서는 단순한 관리자의 역할을 넘어서 법령과 조례
등의 제약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업가적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역이 중앙과 상하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서 협력하는
주체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거부하는 혁신적 성격이 필요
하며, 이러한 혁신적 성격이야말로 슘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 개념인 것이
다(조동성, 2002. p321~322). 즉, 기업가 정신은 혁신을 일으키는 필수요건으
로서 자치단체장은 기업가(entrepreneur)이면서 동시에 혁신가(innovation
thinker)로서 활동해야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조
정하며, 각종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지역의 미래발전전략을 총괄 지휘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발휘가 매우 중요하다.
마.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안을 자치단체나
지방 스스로 처리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이는 관련 사무가 중앙사무일 수도
있고, 필요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기채(起債)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 사무라고 하더라도 지방 내의 다양한 참여
26) 류지성 외(2001). 지방정부혁신의 역동성 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 제10
권 제1호(2001봄호).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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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들과의 협의와 조정 역시 필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는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협
력 네트워크, ②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네트워크, ③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
부간 협력 네트워크, ④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간 협력 네트워크가 바
로 그것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협력 네트워크로서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는
관련 행정기관과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행
정기관간의 정책조정 메커니즘과 정책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채널 구축이 요구되어진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네트워크는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무가 행정구
역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음으로 이를 조정하기 위
한 장치가 필요함을 말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 협력 네트워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의 관계의 정립을 의미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도 법인격이 있는 바,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간의 대등한 관계에서 지방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간의 협력 네트워크는 지방자치
단체 내의 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과의 수직적·수평적 관계의 문제이다.
수직적 관계는 기관 위임사무에 관해서, 수평적 관계는 주로 중앙과 지방의
정책조율이 필요한 사무를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 방안
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립
1) 중앙과 지방의 분업 (division of labor)체제 구축
혁신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 중앙과 지방간의 역학관계는 나라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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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즉 국가와 지방간의 주도권(권한과 책임의 분
담)은 나라마다 상이한 것이다. 하지만 전적으로 국가가 주도하거나 지방이
주도하지는 않고 서로 효율적 분업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곧 지역화·지방화가 중시된다고 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모두 사라
지는 것은 아님을 의미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독
자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대형 연구개발 투자, 투자의 효과가 범 지역적으
로 나타나는 사업분야,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진흥을 촉발시킬 수 있는 유인사
업 등을 담당할 수 있고, 지방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과학기술 잠재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중소기업의 기술능력 강화, 지역기술이전센
터의 설립 등과 같은 지방정부의 관심사가 높으면서도 국가적인 중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에 의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정선양, 2000. p7~8).
즉, 중앙정부는 기본적인 연구와 함께 연구 결과가 경쟁자간에 공유되는
연구개발 추진, 법·재정·행정상의 하부구조에 대한 책임, 지역들간에 학습
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역주도의 혁신정책에 대한 조정·평가, 지역산업의
구조조정과 개편 등에 대한 전략, 그리고 분산정책으로 인해 기존 지역경제
의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달
리, 지역은 공공을 위한 생산적인 혁신을 육성할 수 있는 정신, 즉 학습협력
구조를 만들고, 지역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
이다(OECD, 2001. p213).
이외에도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예산지원, 감사기
능, 교육프로그램의 지원,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지도의 개발, 국가발전계
획의 수립 등의 지원역할을 수행하고, 아울러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서 국가차원의 인적자원 정보의 수집, 관리, 가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 동안 노동부, 교육인적자원
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여러 부처가 각각의 소관업무에 따라 지원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차원에서의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과
방향 설정, 국가 인적자원개발 지도의 개발 등을 통해 통합시스템이 구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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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는 지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
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잘못된 사고이다. 중앙정부에서는 지역을 서울
이나 수도권에 대한 상대개념으로서 지방 내지 낙후지역으로 보아 국토의
균형개발이나 낙후지역 진흥을 목적으로 또는 특정한 지역을 집중 개발하기
위해 중앙정부 수준에서 지역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지방자치
단체는 국가의 행정단위로서의 행정구역을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에 맞
추어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수준에서의 지
역정책과 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의 지역정책은 별도로 존재할 수 있고 또한
상이(相異)할 수도 있는 것이다.27)
이러한 분업 관계의 형성은 결국 지방의 자치권28)의 문제이며, 자치권의
문제는 곧 정부간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간 관계를 고찰할 때 지방자
치단체를 대리인(agent model)이냐 협조자(partnership model)냐, 아니면 제3
의 관계로 보느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즉 자치권한의 범위가 달
라지게 된다. 먼저, 대리인으로 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부처)
의 감독 하에 국가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대리자에 불과하므로 지방자치단
체의 자율성과 재량은 거의 없거나 극소화되게 된다. 반면 협력자로 볼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을 보
유할 수 있으며 지방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국가정책의 결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권(local initiative)을 갖게 될
수 있다.
27)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거쳐 2002. 8. 21일 발표 한 "도시 저소득
지역 교육복지종합대책 수립 계획(안)"이나 재정경제부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협
조를 받아 정부안으로 2002. 7. 29일 발표 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
안" 에 포함된 인천공항 인근, 부산항·광양항 인근의 경제특구 등 비즈니스 거
점지역의 개발 계획 역시 중앙의 지역정책과 지방의 지역정책이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주는 실례라 할 수 있다.
28) 자치권은 보통 중앙-지방관계에서의 분권화 정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복지수
준을 높일 수 있는 자치능력(재정력과 전문성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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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는 분업관계를 통해 형성되어질 수
있는 협력관계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계층적이며 하향식 관계
가 아니라 자문과 협상으로 맺어지는 관계이며, 지방의 주도권과 다양성을
허락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을 위한 혁신정책의 분산화는 효율적
으로 운영되고 조정 가능한 혁신지원 하부구조에 기여하게 되며, 그러한 도
움을 통해 혁신이 주도하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OECD, 2001.
p213~214).
즉, 정부간 관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개발정책의 집행담당자
라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중앙정부의 행정적(집행) 편의를 위한 종속
적인 하위단위로 개념 지워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과거에는 단순히 상하 계
층적 관계로 파악하였으나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점차 협상과 타협 그리고
협력의 동반자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이러한 관계의 변화에 대해 인식(awareness)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ㆍ위임 활성화
제 Ⅲ장에서 본 바와 같이 교육, 직업훈련,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지식창
출 및 확산 등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관련 주요 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입안ㆍ추진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 인적
자원개발 정책 기획ㆍ수립 및 집행은 자율적·주도적이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
즉, 교육정책에 있어 시·도교육청은 지역 인적자원개발과 지역혁신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정책(학원 제외)에 관여할 수 없고,
시·도청은 공립대학(시립과 도립대학) 설립을 통해 일부 고등교육정책에 관
여할 수 있으나 극히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시·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고등
교육과 평생교육 정책에 관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기관과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의 필요에 부응하는 지식 창
출(knowledge creation)과 확산 전략 그리고 숙련 형성(skill formation)과 재
교육훈련(re-education and training)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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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직업훈련을 포함한 노동정책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노동청과 지
방노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집행되며, 연구개발과 기술개발 정책에 관한 대부
분의 재원 역시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결정되고 집행되고 있
다. 이는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할을 재
배분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는 사례이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
치단체에게 이양한 후에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향하여야 할 것은 반
드시 중앙에서 처리해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때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할 경우에 어느 정도까
지 이양을 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 지방의 권한을 확장하기 위하여 중앙정
부의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조건적으로 이양하는 것도 바람직하
지 못하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는 국가차원에서 각 지역을 포함한 인적자원개
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중
앙정부의 권한을 전혀 이양시키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인적자원개발의 지역
화를 시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할 때는 두 정부간의 균형이 필
요한 것이다. 즉, 중앙정부는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제
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지역 인
적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율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역 환
경 및 특성에 맞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지역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기획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는 반드시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사무만을
담당하고 그렇지 않은 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이양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지방이양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급적 단체위임을 하되 이마저 어려울
경우 기관위임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즉,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서 담당하도록 할 경우 이양(devolution)을 할 것인지, 위임
(delegation)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넘겨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의 영역을 확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지역 인적자원의 양성, 배분, 활용 등에
관하여 각 단계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영역을 구분하여야 한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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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기준으로는 먼저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제3조29)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원칙을 들 수 있다. 동 법률에 의하면, ① 지방자
치법 제9조제2항 각호에 예시된 사무3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 한 독자
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독자처리의 원칙), ②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및 능력
을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존중할 것(지방의사존중의 원칙), ③ 지
방자치단체가 이양받은 사무를 자주적인 결정과 책임아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양되는 사무와 관련되는 일체의 사무를 가능한 한 동시에 이양할 것(일관
이양의 원칙) 등을 들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칙이 어떠한 성
격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것인가에 관한 원칙이기보다는 사무를 지방으
로 이양할 때 지켜야 할 기술적인 원칙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김종성 외,
2002. p57~58). 또한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를 열거하고 있다. ① 외
교, 국방, 사법, 국세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②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③ 농림·축·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④ 국가종합경제개발계
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
립공원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⑤ 근로기준, 측량단
29) 제3조 (지방이양 등의 기본원칙) ①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1.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각호에 예시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 한
독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
2.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및 능력을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존중할 것
3.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받은 사무를 자주적인 결정과 책임아래 처리할 수 있도
록 이양되는 사무와 관련되는 일체의 사무를 가능한 한 동시에 이양할 것
4. 내지 6. (생략)
30)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무는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 ②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
한 사무, ③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④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
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⑤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⑥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로 크게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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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등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 ⑥ 우편, 철도등 전국
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⑦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
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 개발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가 바로 그것이다. 이외에도 구(舊)총무처(현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광범위한 지도 조정 또는 기술제공
사무(지도·원조의 공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에 의해서도 처리가 곤
란한 사무(항만, 간척 등), 고도의 특별한 행정판단을 요하는 사무(국보·중
요문화재의 지정 등), 사회정책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사무(실업대책·사회
보장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강화되어야 할 사무로서 국가의 적극적 지원
이 필요한 사무(환경보전, 경제질서 확립 등),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의 조정
이 필요한 사무(지방보조금 교부 등), 기타 특별한 사유로 국가가 행하는 것
이 필요한 사무(전국적 법인의 감독 등) 등을 국가사무로 제시한 바 있다(김
종성 외, 2002. p12~13). 이와는 달리 박재희는 국가가능의 전면적인 재검토
를 주장하면서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조정원칙으로 ①주민편의 우선원칙, ②
권한과 책임의 일치, ③행정능률의 원칙, ④정책·집행분업의 원칙, ⑤이해관
계 범위의 원칙, ⑥수임능력 등을 들고 있다(김종성 외, 2002. p60에서 재인
용).
이러한 기능 조정의 문제는 지역이라는 공간에서는 곧 특별지방행정기
관31)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 중복과 권한 충돌의 해소라는 문제로 나타나
게 된다. 왜냐하면 정책이 집행되는 공간은 지역(territory)이라는 물리적 공
간이며, 지역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은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이기 때문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문제는 결국 조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유일한 의사전달 통로는 오직 수직적
관계만이 있을 뿐이다. 이는 인사권과 지도감독권한이 중앙행정기관에 있기
31)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거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지청을 둘 수 있으며, 이 지방지청을 특별
지방행정기관이라고 함.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우리 나라에서는 기능별로 노동행
정기관, 세무행정기관, 공안행정기관, 현업행정기관, 기타행정기관의 5가지 유형
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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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으로 이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역 내에서 유사한 기능과 연관되
는 역할을 수행하는 다른 조직이나 기구와의 수평적 관계는 중시하지 않는
다. 물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업무 처리에 있어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청
되거나 전문성 및 특수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
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지방에 그 기관을 직접 설치하여 국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본적 이유 이외에 특
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가 증대되어 가는 실제적인 이유는 중앙 각 부처의 입
장에서 볼 때 자신들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지 않고 자체의 산하조직
에 의존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방자
치단체에 자기들의 사무를 의존할 필요가 없으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할
경우 집행력도 강해질 뿐만 아니라 인력 및 예산증액이 용이하며 인사권 행
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즉 조직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이전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의의는 자치단체가 내무부(현
재 행정자치부) 산하여서 명령계통이 다르며 전문성이 부족하고, 시도에 지
청을 둠으로써 중앙정부의 사무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었
으나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지금은 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의 직접적인
연계가 단절되어 있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립의미가 그만큼 축소되고 있
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있어
기능 재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사무(기
능)배분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한 연구에 의하면(김종성 외, 2002. p65), ①
국가존립에 필수적이거나 국가전략상 필요한 사무, ② 전국적 계획에 의한
조정, 그리고 ③ 제3자적 공정성 또는 자치단체간 공평성이 필요한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하고, 국가에 필요한 사무
라고 하더라도 ① 관할구역의 특수성이 있거나, ②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이해의 충돌이 있거나, ③ 집행대상의 중첩성이 없으며, ④ 타 기능과의 높
은 연관성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특별지방행정기간의 기능으로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표 Ⅵ-1> 참조).32)
32) 특히 동 보고서는 환경행정, 건설행정, 노동행정, 중소기업지원기능을 중심으로 위
의 지표 를 중심으로 기능 재배분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노동행정을 예로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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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사무(기능)배분시 적용 지표
기준 적 용 지 표
국가존립/ 국가전
략
외교, 국방, 사법, 조세의 국가존립에 필요한 기능인가?




전국단위의 계획에 의한 조정이 필요한가?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가?
기능수행의 결과가 전국적으로 인정되고 효력을 가지는가?
제3자적
공정성/ 공평성
제3의 기관에서 수행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 높일수
있는가?
여러 자치단체간에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가?
자치단체의 소속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도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관할구역의 특수성 현행 지방행정구역과 지방행정계층구조 하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효율적인가?
중앙정부-자치단체
간 이해의 충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이해가 근본적으로 달라서 상
호 충돌하는가?
집행대상의 중첩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집행의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상호 중첩되는가?
타기능과의 연관성 타기능과의 연관성이 높은가?
자료: 김종성 외(2002). 중앙권한의 지방이양확대에 관한 연구 . p 66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사무로는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에 대한 상담·지
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홍보, ②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 및 지도, ③ 임
금교섭 및 단체교섭의 지도, ④ 구인·구직 개척 및 고용정보의 제공, ⑤ 직업상
담·직업지도·직업소개·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상담, ⑥ 직무분석
및 적성검사의 시행 등을 들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무로는 ①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및 직업능력개발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비용
지원, 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정산, ③ 장애인 고용의무제 실시 지
도, ④ 장애인 고용지원금·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⑤ 노동통계 조사에 관
한 사항, ⑥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사업장 노무관리 지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 및 승인 업무 등을 열거하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담당해야
하는 사무로는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훈련과정의 인정·지정 및 지도, ② 직
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자격관리, ③ 진폐기금 사업주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에 관한 사항, ④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⑤ 임금체불의 예방 및 체불임금의 청산에 관한 지도, 임금채권의 지급
보장에 관한 조사·확인, ⑥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지도·관리 등으로 구분
하여 제시하고 있다(김종성 외, 2000. p 20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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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의 기능 배분에 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사
항은 없다. 따라서 앞으로 이양과 위임의 기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
률 과 지방자치법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원칙에 맞게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에서 국가와 지방사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이양·
위임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33) 동 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법ㆍ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사업에서 지방의 참여범위를 확대
하는 등 지역 단위 인적자원개발의 효율적ㆍ효과적 추진을 위한 지원 기능
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
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기술과 연구개발정책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관
여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산업기술정책과 연구개발정책의
수단과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
토하여야 하는 것이다.34)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공동 노력이 요구
되고, 이러한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처 역할을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조정관실이 담당하여 규제개혁이 그나마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듯이, 지방이양과 위임에 관한 사무처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35)
이러한 지방이양과 위임을 통해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을 담당하는 지방자
33) 물론 장기적으로 현행 지방이양에 관한 기준과 원칙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
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 작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34) 연구개발정책과 산업정책의 지방화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별 전략특화
과학기술인력 양성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계획한 사업은 단 3건에
불과(금액 기준 8억원)하고 나머지는 전부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방으로 하여금 예산을 부담시키고 있어 총 사업비
720억원중 67억원을 지방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35) 규제개혁의 추진은 민간화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고, 지방이양·위임강화는 지방
화의 흐름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어 양자는 민간화와 지방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통합적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무처 조직을
별도로 두기보다는 기존의 규제개혁조정관실의 조직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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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는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기획
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동시에 정책집행자로서의 역할 및 정책평
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나아가 정책조정자로서의 역할도 수행
하여야 할 것이다.
3) 국가 인적자원개발과 지역 인적자원개발간의 정책조정 강화
이제까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은 중앙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
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는 하
향식(top-down)이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
었고, 자발적인 기획ㆍ참여가 제한되었으며, 정책의 일관성 및 성과 보장에
도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국가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시
반드시 지방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36), 역으로 지역 단위 인적자원개발
계획 역시 국가 계획과의 유기적 연계성을 반드시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중앙정부는 지방의 인적자원개발계획을 국가 계획과 상충되
는 부분이 없는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노력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
항이 없는지를 파악하여 조정(調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
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긴요한 것이다.37)
4) 지방자치단체 내 기관간 협력과 기관들의 기능 재정립
지방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내 집행기관으로는 시·도청과 시·도
교육청이 대표 적이다. 즉,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1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며(제1항), 이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지방자치법
36) 2001년 12월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수립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은 계
획 수립 과정에 지방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제한되었던 관계로 앞으로 지방의 의
견을 수렴하고 계획 변경과 재수립과정에 지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
해야 할 것이다.
37)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나. 지역 인적자원개발 추진 조직·기구 개편 에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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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제2항에 의거 제정된 법률이 바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이다. 동
법(同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38) 효율적
인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도청과 시·도교육
청의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회를 공식화하고 정기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는 지방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시·도청과 시·도교육청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5)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강화
중앙부처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다. 즉, 우선적으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을 정하
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행정구역과 경제활동구역 혹은 생활권구역이 다른
경우에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적자원개발은 이동성
(mobility)이 강한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의
독자적인 정책결정과 집행보다는 자치단체간 협력이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
다. 즉, 지방자치간체가 행정구역과 생활권구역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38) 현행 지방자치법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갖고 있는 문제로는 ①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로 법명(法名)을 정함으로써 마치 교육자
치가 지방자치와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② 지방자치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는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로
하여 기술과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문교부
시절의 사무분장을 토대로 하고 있으나 이는 수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③ 현재 시·도교육청의 사무는 사실상 초·중등학교에서의 교육, 과학, 체육에
관한 사무만을 담당하고 있지 지역과 사회차원의 과학, 기술, 체육, 학예에 관하
여는 다루고 있지 못한 상황인 바, 지역과 사회차원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는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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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체로는 지방자치법 제142
조39)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협의회가 있다. 행정협의회에 대해서는 운영이
형식화되어 있고, 개최실적이 미흡하며, 비상설기관으로 사후점검이 미비하
고, 나아가 지방의회의 참여가 없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나, 협의회는 비교
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라는 점과 지방자치단체간 합
의에 의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고, 지역의 일체감을 이루고 집행단계
에서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조임곤, 2001. p13). 따라서 동 협의
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동법 동조 제2항과 3항에서
자치단체간 규약(規約)을 체결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회 구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활용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협의회 운영을
위한 표 준 규약을 제정하고, 광역자치단체간, 기초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의 권고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
이며,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나.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 체제 정비
1)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 총괄·조정 조직 구성
중앙정부 수준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기능을 교
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총리의 지위로서 수행하도록 정부조직법이 01년도 개
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01
39) 제14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①지방자치단체는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
가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
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협
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
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지
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의 구성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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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2월 수립한 바 있고,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교육정책, 연구개발정책,
기술개발정책, 직업능력개발정책, 문화정책 등에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되어
있고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발생하는 총괄·조정의 문제는 지역에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지방에서 조정은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앙정
부에서의 조정은 중앙부처간의 조정이지만, 지방에서의 조정은 지방에서의
사무 집행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기관들과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치사무나 위임사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시·
도청과 시·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국가사무를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 그리
고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집행조직인 지방노동청과 지방중소기업청과 같은 특
별지방행정기관 등과의 정책조정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정책조정이 뒷
받침되어야만 비로소 지방에서 집행되는 교육, 노동, 복지 등 관련 기능의
통합 또는 연계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배분이 미흡하고 국가적으로
통일적 관리가 필요한 검찰·사법·조세·국방 등의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
야에서도 여전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산하기관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40)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행
정, 교육행정, 노동, 연구개발 부문 등이 각각 분리되어 관련 중앙부처의 통
제를 받고 있어 이들간 수평적ㆍ유기적 정책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 지방 내에서 수평적 관계를 맺기보다는 중앙
과의 수직적 관계 맺음을 더 중시함으로써 정책협조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시·도청과 정례적 협의회를
갖도록 하거나 적어도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시·도청이
일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이 정책, 재정, 인재를 자주적으로 동원하여 지역의 산업발전과 인적
자원개발을 추구하는 것은 지역이 내생적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율
적인 방안이라고 할 때 교육, 노동, 복지 등 관련 기능이 지역에서 통합 또
40) 예를 들면, 과학기술부는 한국과학재단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통해, 산업
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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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계되도록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추진체제가 정비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즉, 지역산업정책, 노동정책, 기술개발정책, 복지정책, 문화 및 청소년 정
책 그리고 교육정책을 하나의 패키지로 보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
키는데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와 지역
사회의 통제가 단순히 공해방지나 환경보전의 관점을 뛰어 넘어 지역 고용
의 유지와 지역소득의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의 내생적 발전 등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물
적 인프라 지원은 물론 기술혁신, 제품개발, 시장개척, 이와 관련된 인적자원
을 제공해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사무(기능) 배분이 장기간에 걸쳐 추진될 과제라고 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이 지방 내에서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도청을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지방노동사무
소, 지방중소기업청 등과의 협력체제를 구축ㆍ운영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협력체제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장을 중심으로 통합된 집행체제를 갖추고
지방의회에서 필요한 법적 기반과 예산을 논의할 수 있음으로써 인적자원
관련 각 부문간 연계를 통한 정책의 효율성이 가능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에서 지역발전전략과 인적자원개발전략의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거 각 자치단체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차원의 종합계획을 토대로 지역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전략과 사업
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 계획에 지역공간의 재정비, 도시구조와 교
통망의 구축, 전략산업의 도출, 환경보호와 복지대책 그리고 계획의 내용을
가능케 하는 인적자원의 개발에 대한 전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무의 대부분이 지방사무가 아닌 국가사
무인 바 자치단체장이 지역 인적자원개발 관련 기능을 총괄·조정하기 위하
여 관계 공무원들로 구성된 정책총괄·조정위원회를 상설화 할 필요가 있다.
지방에 설치될 정책총괄·조정위원회는 중앙의 인적자원개발회의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때 그 명칭은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조정회의 라고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동 위원회에서 정책심의와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
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원은 주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인 관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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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시·도청과 교육청의 국장급 공무원, 지방노동청의 청장, 지방중소기업
청장)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는 발전연
구원의 관계자도 위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담
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위원장을 행정부지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정치·행정·사회·문화적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차원에서의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은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
고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종합적인 인적자원개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도청이 이를 담당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
기 때문이다. 다만, 시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별도의 자문기구나
협의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국가와 지방사무가
혼재하고 있다고 할 때 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각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들의
조정을 통해 영국처럼 지역개발청(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y)41)
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신설을 검토하고 관련된 위원회를 기능별
로 두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관련 산하 위원회로는 과학기
술(S&T)개발위원회 를 두고 현재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수
행되고 있는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협력연구센터 등의 사업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 인력양성위원회 를 두어 기존
의 직업교육훈련협의회, 평생교육협의회 등의 기능을 흡수하고, 지방자치단
체 내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
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복지위원회 를 두어 직업안정, 사회보험, 사회복지
등의 정책조정과 심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지역개발청이라고 하더라도 시·도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41) 지역개발청(RDA)은 영국에서 지역경제개발과 부흥을 위해 1999년 만들어진 기
관이다. 정부부처는 아니지만 국가정부의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
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법에 의거
RDA는 경제개발과 부흥을 촉진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투자 및 경쟁력을 촉진하
며, 고용촉진, 그리고 고용과 관련된 기술(skill)의 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
다(www .RDAUK.org).
- 107 -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할 것이다.
2) 정책과정에 각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는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고 이들의 의견이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이들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 즉, 산업계(기업 및
노조), 교육ㆍ훈련기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수립ㆍ집행ㆍ평가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지역 단위로 구성ㆍ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
해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관련 주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 주체간 자발적 협력체제 구축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책의 수단으로서 지식의 교환과 기술
(skill)에 기반한 각종 활동들을 촉진하게 만들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혁신
지향적으로 변해가게 될 것이다(OECD, 2001. p19).
지역 내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는 단순히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
로서 집단이해관계를 밝히거나 아니면 전문가 집단으로서 정책자문 기능만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과정(policy process)의 전(全)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지역 내의 협의체와 중앙정부의 협의체와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참여자(actor)들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책자
문(advise) 기능에서 벗어나 정책집행에의 협력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에 까지
참여하는 파트너십의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파트너십이 북유
럽처럼 사회적 협약(social pact)의 수준으로까지 확대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우리 나라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위원회의 구성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부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에 민간 당사자들의 참여를 당연히 보
장하고 민간위원의 선정시 자치단체장이 독자 결정하여 위촉하기보다는 관
련 집단이나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자치단체장은 추천된 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을 정책자문 기능
에서 적어도 심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야 하며 정책평가 과정
까지 지속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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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체제의 개편
1) 지방자치단체의 산ㆍ학ㆍ연 협력체제 구축 유도 및 지원
대학, 기업, 연구기관간 상호 교류ㆍ협력 통로가 부재하여 이들 기관들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기관 내부적으로도 교수와 학생, 상
급자와 하급자 등 상하 관계가 강하게 존재하여 개인간 자유로운 의견 개진
및 창의력 발휘가 제한을 받고 있다. 지식, 기술(skill), 직무수행능력 그리고
학습은 혁신의 주요 요소이고(OECD, 1997, p43), 경제의 경쟁력은 다양한 주
체들(예: 사기업, 공공기관)의 혁신역량에 의존한다고 할 때 이들간의 협력체
제 구축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2001년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도 이러한 협력체제의 중요성이 반영되어
있다. 동법 제6조에 의거 정부는 기업, 대학,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이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기 위
한 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
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
한 환경과 기반 구축 그리고 기업·대학·연구기관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
로 인력·지식·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연계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여 범위가 극히 제한적
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이러한 유도와 촉진 역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ㆍ학ㆍ연 협력체제 참여
주체들에게 공통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산ㆍ학ㆍ
연 협력 활성화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직접적인 예산지
원을 통한 방식보다는 참여주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협력체제 구축 유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42) 즉, 반도체, 정보통신, 신소재, 정밀기계와 같은 첨
단기술산업, 이공계 대학과 관련 연구소, 그리고 주거단지 등이 결합됨으로
42) 박준경(2002. 1).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산ㆍ학ㆍ연ㆍ정 협력
활성화 방안」공청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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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기술경쟁력의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발전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신도시 형태의 지방 테크노폴리스(technopolis) 구축43), 지역의 과학
기술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대학의 연구기능과 기업의 생산기능을 연계시키
는 과학공원(science park)나 기술공원(technology park) 조성, 지역의 과학기
술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창업보육센터 조성 등 지역의 산업구조와 기술수준
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역과학기술개발정책과 산업정책이 가능하
도록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기술개발사업이 재조
정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역 혁신능력 향상의 주체로서의 교육기관 역할 강화
인력의 교류와 집중을 억제하고 있는 우수 고등교육기관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우수 대학 및 인재의 수도권 집
중 현상에 따라 지방은 두뇌의 유출 현상(brain drain)이 심화되고 있고, 지
역 발전에 큰 장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과
평생교육 등 모든 교육분야에 해당하는 것이다. 교육부 역시 2000년 12월 발
표 한 지방대학 육성 대책 에서 대학은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정보·생명·문
화·전통·서비스 산업의 중심인력 공급원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중
핵기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개발을 위해 산업의 혁신과 더불어 교육체제의 혁신이 반드시 구축되어
야 하며 먼저 지역혁신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들이 그 사업에 적극 참
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성격이나 역할 및 기능이 조정되어 지역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대학뿐만 아니라 중학교
나 고등학교 역시 지역발전의 인력수급계획에 맞추어 변화되고 학교의 형태들
이 혁신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기관의 역할은 비단 대학단계에서
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초·중등 단계에서의 시민교육, 인성교육 등
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 축적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바탕 위에 고등학교
단계에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3) 인천광역시의 송도신도시, 서울 상암의 미디어 밸리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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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 중심 지역혁신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업체와 산업, 연구개발 역량 등이 상당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
방의 경우 대학이 연구개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기
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연구개발 능력이 외부 관련
기관(기업체, 외부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제 미흡, 연구비 부족, 연구 개발
지원제도의 미흡 등으로 낮은 수준이며, 이외에도 평생교육과 성인교육에 관
여하는 비중이 낮은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이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제도
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예시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지역경제전략과 기술조치계획의 개발과 집행과정에 고등교육기관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고등교육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로는 ① 기업의
지원/ 부문별 발전/ 혁신의 지원, ② 기술과 지식의 개발, 고급기술의 훈련제
공,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 ③ 소외계층의 학습기회 확대 정책과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적 통합에 기여, ④ 지역 투자자의 유치, ⑤ 지역개발
전략에 대한 전략적 사고와 전문적 조언 등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대학들이 학과들을 재편하여, 대부분의 학과들
이 모두 그 지역의 선도산업을 반영하는 특화된 학과가 되도록 실질적인 지
원을 해야 한다. 또한 지방대학이 그들 스스로 조정기관을 세우도록 도와주
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지방대학을 활성화시키는 다른 길은 지역에 외국대학
의 분교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대학과의 프로그램 교환을 통해 세계적
인 수준으로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
나(OECD, 2001. p254)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이 지역의 지식 창출과 확산의 중개역할(brokerage)을
하는 중개조직(intermediary body)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산업
에 필요한 숙련 형성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
면,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기술이전조직을 대학에 둘 수 있도록 유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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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의거 대학에서 다수의 창업이나 창업지원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인적자원부가 2002년 10월 17일 국회에 제출한 산업교육진흥법 의 산업교
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등에관한법률로의 전문개정이 조속 추진되어야 할 것
이다. 동 개정안에 의하면 대학이 산학연 협력의 중심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
는 제반 방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국·공·사립대학을 막론하
고 교수가 산업체와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 지위 및 의무이
행 관계의 불명확성 등으로 산업체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 대학의 하부기구로 자기사무에 대해 대외적인 독립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법인격을 부여하고 별도 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 산학협력단44)
을 학교의 장 소속 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 교육·연구 및
기술의 이전 등을 위하여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 등과 연계된 분야에서
대학이 직접 운영하는 기업인 학교기업45)을 대학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계약에 의해 대학의 교지 내에 산업체 등이 설치·운영하
는 연구소인 협동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재 학교부지 안
에 산업체의 연구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기부체납에 의해서만 가능하나,
시설의 운영비 부담이 학교에 전가되며, 산업체 입장에서도 보안 유지 등에
44)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히고 있는 산학협력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설치 : 학
교 선택에 따라 학칙에 근거를 두어 설치하고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등기함으로
써 설립(준칙주의), ② 조직 : 별도의 이사회 없이 단장 1인을 두되 학교의 장이
임명, ③ 업무 : 현재 연구처 등에서 수행하는 연구관련 업무, 정부지원에 의한
각종 연구센터 관리, 산학협력단 소유 지적 재산권 관리 등, ④ 직원 : 최초 설
립시 대학의 교직원이 산학협력단 사무를 담당하고 향후 자체수입 획득시 자체
직원 및 교원 고용, ⑤ 지도·감독 : 대학의 하부조직으로 학교의 장 지시·감독
을 받게 된다.
45) 이러한 학교기업의 예로는 자동차정비공장(자동차정비학과), 컴퓨터 관련 기업
(컴퓨터 관련 학과), 제빵회사(제빵학과), 디자인 용역 회사(산업디자인과)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학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직접 사업자가 될 수 있으며, 개별
학교의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교육·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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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타자 소유의 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학교부지 안에
연구시설에 한하여, 타자 소유의 시설이 건립될 수 있게 함으로써 산학간 실
질적인 인력교류·협력이 나타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운영은 학교와 해당 산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운
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매우 큼에도 불구
하고 현재 지방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할
때 이는 중앙정부차원의 지방대학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
히 요구되고 있다.
4) 시·도청의 지방대학에의 지원 강화
위와 같이 대학이 지역의 산학연 협력체제의 중심기관으로 기능하고 지식
창출과 확산의 기지(base)로서 활동한다고 할 경우, 지금처럼 중앙정부 중심
의 재정지원은 재고되어야 하며, 시·도청의 지원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가 특별법으로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대학육성을위한특별법안
에서도 시·도청에게 재원에 대한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동 법안 제22조에
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식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실험실습 시설 및 설비 기타 연구활동에 필
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4조에서는 시·도지사는 지방
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사회의 산업체·대학·연구소가 참여하는
대학육성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군·자치구에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학은 노동시장과 숙련의 요구에 부응, 평생학습 지원, 문화발
전과 지역개발에 관여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바 지방자치
를 책임지고 있는 시·도청의 지방대학에의 지원은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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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정 확보와 배분 기제의 변경
1) 중앙행정기관의 지역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정 통합관리 및 조정
인적자원개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거나46) 상당부분의 사업이 인적자원개
발과 관련이 있는 기금47)들의 경우 별도의 기금설치법에 의거 운영되고 있
다. 특히 혁신체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연구개발이나 기술개발 관련 사업들
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산업자원부의 신기술창업
보육센터(TBI; Technology Business Incubator)사업48), 지역기술혁신센터(TIC;
Technology Innovation Center)사업49) 등을 들 수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두뇌한국21(BK21)사업50)이나 기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한 중복 행정으로부터 행정비용이 증대하고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폐해,
사업단 선정에 있어 지원 풀(pool) 협소, 선택된 사업단에 대한 집중적인 지
46) 사학진흥기금, 청소년 육성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고용보험기
금, 임금채권 보장기금, 산업재해 예방기금, 근로복지 진흥기금(우천식 외, 2001.
인적자원 개발 관련 재정지원사업 분석 및 효율화 방안, p137. 한국개발연구
원·한국조세연구원).
47) 방위산업육성기금, 산업기반기금, 정보화촉진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특정물질
사용합리화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군인복지기금, 보훈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우천식 외, 2001).
48) 이 사업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인력 및 시설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신기술을 보유한 고급기술인력에게 기술개발에서 창업, 사업화까지
종합적인 창업보육지원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벤처기업을 대거 육성시키기 위하
여 자금, 사업장 및 장비, 기술·경영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실용사업화 연구분위기 조성과 연구개발 결과의 기술창업촉진, 사업성공율 제고
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사업기술기반의 확산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
로 하고 있다.
49) 지역의 산·학·연 기술개발자원을 결집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업 및 기술혁
신에 필요한 정보, 교육훈련, 기술지도 등을 제고하여 국가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50) 세계 수준의 외국 대학원 벤치마킹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 우수 연
구인력 양성을 통한 대학 연구력 제고, 산학협동 강화를 통한 지역 특성화 대학
육성,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대학제도 개혁을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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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어려움 등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훈련이나 실업대책 그리고 실
업계 고교 등에 지원되는 예산 역시 중복이 발생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
서 각 부처의 지역 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을 통합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 구축이 긴요한 상태에 있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부처
의 예산과 기금 사업 중 지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기금 및 예산
자료를 분석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논의한 후 기획예산처가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부처별로 지원되고 있는 각종 기금의 통합관리
가 긴요하다. 또한 지역개발을 위한 별도의 인적자원개발기금의 확보도 필요
할 수 있다. 이러한 기금의 재원으로는 일반회계, 교육비특별회계, 민간의 출
연금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지역개발청 운영재원도 이 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9조51)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으로 하여금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투
자실적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운영 체제는 점차적으로
정비되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조세 및 재정배분 체계의 개편
지방자치의 성공과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의 정책역
량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의 확
보 역시 핵심 요건이다. 즉,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요한
정책수단인 재원의 확충을 통해 세입예산을 증가시켜야 한다. 세입예산은 크
게 자주재원(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외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조정하여 지방이 자율적으
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주거나(즉, 지방세 중심의 세제 개편) 아
51) 제9조(인적자원개발관련 사업의 투자분석)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인적자원개발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실적을 분석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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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배분하는 보조금과 양여금 등과 같은 의존재원
의 절대금액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지방재정권에 관한 것으로 지
방재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확정되어야 하고, 자주
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재정자립은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선결조건이지만 지역 간 재정력 격차 등 자주재원의 확보에 따른 부
작용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의 범위가 국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있어 사무수행을 뒷받침하는 재원의 배분에도 국
가의 관여가 불가피하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력 격차가 엄존하기 때
문에도 국가의 관여는 필요한 것이다. 또한 교통·통신의 발달과 경제·사회
현상의 광역화 추세로 인해 지방재정을 무한정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위임을 통
해 지방사무를 확대할 경우 이에 맞추어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체계를 정비
하여야 하고, 특히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의 재정지원이 수반되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고의 보조금을 늘리는 것 역시 한가지 방안이다. 국고보조금은 그 지출
의 목적이나 경비의 성질에 따라 의무적 성질을 띠고 있는 부담금과 교부금
(지방재정법 제18조52)), 그리고 임의적 성질을 가지는 협의의 보조금(지방재
정법 제20조53))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52) 제18조 (부담금과 교부금)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
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53) 제20조 (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
는 시·군 및 자치구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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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중 국가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국가가 부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비가 발생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의무적
으로 부담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교부금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보조금이다. 반면 협의의 보조금은 국가적 견지에
서 일정한 시책을 추진·장려·조장하거나(장려적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지방재정보전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임의로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지방재정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계획적 운영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주민복
지향상, 지역개발촉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투자는 지방재정
법 제16조54)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더
욱 활성화하여야 하고, 동 재정계획이 관계되는 국가계획과 지역계획과 연계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시·도청의 재
정계획뿐만 아니라 교육비 특별회계의 재정계획을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수
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재정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중에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을 추
출하여 별도의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
우와 국가시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부담지시를 할 수 없다.
54) 제16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
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하 "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
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
의를 거쳐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
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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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인적자원개발 정보 인프라 구축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가 과학적ㆍ합리적으로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 정책 관련 각종 통계자료 및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되어야 하나, 현재는 이를 위한 체제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
방수준에서 인적자원의 질과 양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기관들과 기관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들이 생성되어야 한다.
인적자산의 질에 대한 정보는 주로 기업이, 양에 대한 정보는 주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양 관련 정보는 업종별·직종별 인력수급 동향 등에 대한 정
보가 주된 내용이 되며, 질 관련 정보는 지식·기술 및 직무의 내용이나 수
준에 관련된 정보가 주된 내용이 되고 있다.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위한 매개체 역할은 일차적으로 학교, 이차적으
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다. 즉, 정보의 취득과 처리
에 있어서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고려할 때 정보순환의 일차적 네트워크는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단위가 바람직한 것이다. 즉, 교육ㆍ훈련시장, 노
동시장, 직업세계, 교육훈련시장과 노동시장간의 연계 등에 관한 각종 정보
체계를 설계하고 이에 맞는 자료 및 정보 수집ㆍ관리시스템을 지역 단위로
구축ㆍ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적자산은 인간에게 체화되는 것이므로 지역이라는 공간의 한계
를 극복할 수 있을 때 그 가치가 제고되는 성질이 있다. 인적자산의 적재·
적소의 배치가 전국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정보순환이 전국단
위로 확대되어야 하고 국가차원의 정보순환을 촉진해야 하며 지역단위의 네
트워크들이 중앙차원에서 통합될 수 있는 창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전국
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는 시·도교육청에서 각종 행정관련 정보를 총
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적어도 초·중등 교육활동과 지원활동에 관련된
정보55)는 조만간 DB화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동 시스템은
시·도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와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 있지, 시·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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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도청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못한 상
태이며, 이외에 각종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는 정보화되지 못한 한계
가 있다.
이외에도 지역 소재 대학의 정보는 여전히 대학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벗
어나서 활용되기 곤란하고 기타 훈련기관, 기타 교육기관 등에 대한 정보화
역시 지방이 아닌 중앙정부나 중앙정부의 산하기관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제점 해소 역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
는 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관련 정보의 종합적
수집체계와 가공 및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2) 인적자원개발 평가체제 고도화
그간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국가
적 관점에서 또는 지역을 중심으로 체계적ㆍ과학적인 인적자원개발 정책 평
가 기제가 부재하였고 무엇보다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이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직업교육훈련기관이 대부분 중앙정
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고 동법에서도 이를 기관의 평가주체를 교육인적
자원부장관과 노동부장관으로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의 실정에 맞게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
련기관의 평가의 주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
체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평가권한의 위임 근거를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개
정을 통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평가 과정에는 지역 인적자원개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평가 계획 수립과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과정에는 지
방의회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지역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다른 정책(과학기술개발 정책, 연구개발정책 등)에도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
55) 현재 구축중인 정보는 인사, 회계, 학교회계, 법인관리, 재산, 물품 및 기자재, 시설,
예산, 장학, 급여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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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평가 기능의 위임이 가능해야만 지역 단위로 인적자원개발 정책 평
가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생성ㆍ축적ㆍ분석기간을 가
질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이때 평가에는 정책에 관련된 모든 집단들이 참여
하고 평가의 취지 및 결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피평가자에 전달될 수 있도
록 평가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법과 제도의 정비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의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법과 제도의 정비를 연
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정비 원칙은 규제보다는 촉진과 조장(助
長)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령 정비 계획은 규제개혁 기본 계획과 지
방 이양 기본계획에 모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의
권한과 관련되는 대부분의 법률이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지 아니하
고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조례제정권의 범위가 제
한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56)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과
정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의 규제 영향 분석
서의 분석내용에 지방이양 또는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회에서
의 심의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회사무처 내에 법령의
제·개정시 자치법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
역혁신체제 주체들간의 상호 연계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유도·촉
진하는 방안을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즉, 조세나 국고보조금 조정 등을
통한 촉진과 법령에 의한 규제 등을 통한 의무와 강제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혁신체제 주체들간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4) 지역혁신정책에 관한 정보교류망 구축
지역혁신정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긴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간 혁신정책의 차이를 인식하고 우수사례의
경우엔 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57)
56)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1995). 지방자치제도의 주요현안과 개선과제. 법제예산정
책현안( 95. 7. 2), 제177회 국회(정기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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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인식 강화
1)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지방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이 지방
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혁신의 성공은 사실상 지역 구성원
의 실질적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혁신의 주체는 사람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지역주민 모두가 혁신의 주체로서 참여자이며 동반자라는 인
식을 갖도록 다양한 이해교육 프로그램(aw areness program)을 추진할 필요
가 있다.
2) 지방 공무원의 인식 전환과 역량 강화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지방공무원이
라고 할 때 이들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
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의 인식전환
과 역량 강화는 근본적으로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인적자원관리 시
스템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게 되며, 이는 나아가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권의 독립의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공무원법과 지
방공무원법간의 합리적 내용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나, 그 전까지라
도 지방공무원의 채용,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이 인적자원개발에 친화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57) 유럽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로 지역혁신망(N etw ork of Innovating Regions)이
있다(www .innovating-regions.org/ netw ork/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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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urp ose of the Stu dy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can only be guaranteed if implemented in conjunction with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Within a society that is characterized by
plurality, regionalism and a network society, the uniform application of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by the central government can
lead to disharmony and an imbalance betw een the supply and demand
for regional human resources and economic development. Thus when
implementing the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cities and local area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 Moreover when implementing related policies, there is also
the need to attract the participation of related sectors (such as,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administration, metropolita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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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regional offices of labor administration,
universities,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es, enterprises,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s
well as the labor unions) as w ell as th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themselves.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can only contribute to
actual regional development when it is implemented after thoughtful
consideration of the regional industrial distribution as well as education &
training and the R&D conditions of the region . Should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be based on the above criteria, its successful
implementation becomes possible.
Once these view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it is easy to comprehend
why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a 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is regarded as being one of the core strategies for the invigor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search for measures
to develop and utilize the human resources necessary to improve the
economic efficiency of individual regions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a RIS. This research has presented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to attain the above-mentioned objectives: the
development of RIS and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ystem
models compatible with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regions.
In addition, based on the above-mentioned models, policy measures as
well as an implementation system w ere also suggested .
2. Th e concept of regional hu m an resources dev e lop m ent
In this research,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s defined as
the comprehensive efforts by a region to develop, distribute, use, maintain
and manage the human resources that are necessary to improve the
residents quality of life and to strengthen regional competitivenes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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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Innovation System is defined as the networks linking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that can create, apply, modify, expand and distribute
a measure designed to bring about improvements in the management of
the creation of new knowledge and technologies and organizations
necessary for regional industrial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innovation measures.
3. The present state of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the relevant problems
Despite the importance of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Korea
has just started to recognize the necessity for the development of such
policies.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present state of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Korea and the relevant problems.
First, the widening regional economical gap, which began with the onset
of economic development, prevents the invigoration of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This situation has resulted in an exodus of highly
skilled human resources from economically weak provinces to the Seoul
area.
Second, decent jobs with good working conditions and bright prospects
for the future, such as those in the professional and technical engineering
sectors as well as those in high administrative positions, are for the most
part concentrated in the Seoul, Gyeonggi and Incheon area. This
phenomenon reflects the economic gap between Seoul and the provinces
and serves to further accelerate the exodus of regional human resources.
Third, the concentration of highly competent human resources in the
Seoul area is not only limited to the labor market. In fact, the main
reason behind the inability of provincial areas to develop huma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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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at good students strive, above all, to enter universities in Seoul. As
such, under the circumstances presently prevailing in Korea, i.e. the
weakening of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unctions of local
universities, a RIS is indeed very difficult to establish .
Fourth, the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 i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with at its helm government departments, such as, the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Ministry of
Labor,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with the assistance
of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administrative agencies. However, due to
the lack of basic cooperation and interaction between the relevant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to the lack of a responsible centralized
organizati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related policies are
ineffectively implemented . In addition, there exist many problems
stemming from over investment, a lack of consistent policies, and the lack
of cooperation betw een related organizations.
Fifth, another problem related to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s that the implementation of related projects is done in a top-bottom
fash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carrying out the planning while the
regional governments are left with no options but to execute these plans.
As such, policy-making and the execution of the budget are not
implemented in a manner reflecting the actual situation of regions.
Therefore, regional governments are hindered by the lack of accumulated
data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Sixth, the regional human resources supply system cannot keep up with
the demands of the regional industrial sectors. This particular problem
stems from the lack of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with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In addition, this particular
problem is also caused by the lack of a comprehensive information
infrastructure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necessary to produ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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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 regional education & training programs as w ell as information
related to the labor market.
4. Examp les of hu m an resources dev elop m ent u sing an RIS
Recently, much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by OECD countries on the
subject of the establishment of RISs. These projects have focused on the
role of strategic industries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 Some regions that have implemented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ies based on the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their regions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have
experienced real economic development. The cases of Yorkshire in
England, Ø resund in Denmark and the Alabama State in the U.S. are
good examples of such regions that have experienced economic
development . These regional cases yielded the following lessons:
First, the RIS can play the role of a network in maximizing regional
innovation ability and in promoting regional competitiveness, by
establishing mutual cooperation betw een the various economically
concerned parties, such as enterprise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local government and by creating, introducing and extending the regional
production process as well as new technologies. RIS efficiency can be
maximized when it is formed around the core strategic industries of the
region . A RIS comes into existence when the scientific technology and
entrepreneurial support systems are combined around the industrial
production system, thus forming a new sub-system. The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directly and indirectly connected to this sub-system are
positioned at the top of the system. In addition, when establishing the top
of this system, it is important to define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By invigorating these networks, the efficiency of the RIS can be increased
- 133 -
two-fold .
Second, to properly develop regional human resources, regional
characteristic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 The parties concerned
with regional innovation should consider the regional situation, suggest
long-term objectives in order to help the regional residents properly
understand, and establish and implement plans to readjust the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based on this understanding. In order to do so, it is
necessary to have a regional cooperative body, such as, the Regional
Development Agency (RDA) in England and the ADO in Alabama State,
which can ease the sharing of information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with regional innovation and als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programs for regional development. By establishing a channel of
communication with the parties concerned with regional innovation and
sharing each others visions through this cooperative body, regional
problems can be resolved .
5. M easures to im prov e hu m an resources dev elop m ent
throu gh th e construction of a RIS
In order to search for measures to develop, through a RIS, human
resources in a specific region it is necessary to first understand the actual
state of the RIS in that region .
First, there is a need to analyze the RIS system within the region, the
agencies, organizations as well as RIS related law s and regulations in the
relevant region, the leadership of the RIS, the RIS programs already
implemented or being planned, and to carry out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RIS.
Secon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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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 research and regional industries. Moreover, an analysis of
the changes in the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should be carried out.
Third, the existence and influence of social capital and localized
institutions should be properly understood .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analyze the construction of the networks betw een the related organizations
(e.g.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enterprises, universities and
colleges, and between enterprises and research institutes .),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these networks within the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among the representatives of enterprises and university professors.
Furthermore, based on the above-mentioned analyses, it is necessary prior
to actually establishing the RIS, to define the roles of the organizations.
This research strived to search for measures to develop human
resources in Daejeon, Ulsan and Jeju, and requested, based on the
above-mentioned considerations, local development institutes to provide
feasible RIS models. The common necessary measures found among all
three reg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o develop human resources
through a RI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various models of
RIS that are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RIS Models to develop
human resources can be established based on the networks and methods
already instituted between the related organizations. The core objective of
the RIS is to form an institutional basis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to establish policies to implement the various RIS models in
accordance with the concerned parties wishes.
In order to establish and operate a RIS that is in harmony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n individual region, it is necessary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delegate some of its related rights and functions to the
local government. The following are some of the responsibilities that can
be ceded to the local governments: the right to supervise higher education
institutes, the expansion of local governments control over researc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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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eding to the local government of financial resources earmarked for
industrial technology and related research & development policies.
The management methods and interaction of the organizations making
up the RIS can be influenced by the law s and regulations as w ell as by
social and cultural rules that can either promote or hinder innovation
(constructive and cooperative interaction). Therefore, related law s,
regulations and social & cultural rules should be changed in a manner
conducive to promoting innovation . In this case,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organizations on matters pertaining to knowledge,
information and other resources will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new
innovation .
6. Imp lem entation sy stem of regional hu m an resources
dev elop m ent
This research presented the following basic measures to be taken in
order to establish and operate a system to develop regional human
resources: 1) the construction of an innovation system that is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2)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trategy related to th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3) successive and gradual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4) increase in the leadership role played by the representatives of
local governments; 5) the invigoration of cooperative networks between
the related organizations.
Specific policy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with regards to the policy
measures needed to implement a system to develop regional human
resources, this research emphasized the redrawing of the rol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attain this objective,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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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ed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the establishment of a
division of labor for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easures to bring
about the central governments delegation of some of its responsibilities to
the local governments, the construction of networks designed to coordinate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policies at both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the construction of a cooperation mechanism linking
metropolitan & provincial offices of administration and education as well
as the strengthening of the coopera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Second, a system to implement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hould be designed . To attain this objective, this research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a new organization to manage and coordinate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the construction of policy-making
cooperative netw orks linking the various concerned parties.
Third, there is a need to invigorate cooperation between the industrial
sector, academia, and the government as well as to reorganize the
education system . To attain these objectives, this research suggested
increasing the support provided by the industrial sector, academia and the
government, cooperation from local governments, the strengthening of the
role of regional education organizations,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a regional innovation system with regional universities at the center, as
well as the strengthening of the support provided by local governments
to local universities.
Fourth, a readjustment of the financial mechanism should be
implemented . To attain this, this research suggested the construction of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o oversee the central governments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s, and emphasized the necessity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tax system.
Fifth, the construction of a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frastructure w as suggested . To attain this, this research suggest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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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ility of the construction of an information infrastructure, the
improvement of the evaluation system concerned with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the preparation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Lastly, this research emphasized strengthening the awareness of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o attain this, this research suggested that
programs to improve residents' awareness should be implemented; local
government officials understanding of the issue should be increased, with
their related capabilities strengthen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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